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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설계할 것인가? 1990년대말 성장이 분배의 

문제를 대신하던 개발국가 시대가 종식된 이후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각 정부는 

삶의 질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의 정치적･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의에는 뚜렷한 한계가 확인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생산체제와 경제적 산출물을 재분배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산업구조나 고용시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서구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식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구구조, 고용관계 및 

일자리, 경제성장 단계 등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물적인 조건이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고민 또한 

부족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본 보고서의 경우 기존 복지국가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진의 고민의 

산물로서, 특정한 복지체제는 국민경제의 경제구조(산업 및 고용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인식 틀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한국의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구조, 기원과 진화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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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선화 박사의 총괄하에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의 협력으로 

수행되었다. 보고서의 기획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참여진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쪼록 연구의 결과물이 국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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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특정한 복지 모형은 국민 경제의 경제구조(산업구조와 고용구조)와 조

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 경제성장기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고 그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사회 구성

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고도성장의 종식은 개발국가 복지

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생산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복지체제(또는 복지정책의 조합) 역시 효율적이지 않으며 제

도의 지속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된 조건에서 사회

경제 변화에 조응해 새롭게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한국의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구조,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였다. 

2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와 기원

개발국가 시기에 한국의 복지체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체제의 하

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부담･저급여라는 잘 알려진 특성 외

에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상승,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의 이중구조라는 특징

이 있다.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인 역진적 선별성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제도화된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지칭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적 복지의 규모는 확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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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복지지출의 주요 대상은 사회보험료를 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

는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었다. 한편 취약한 공적 보장제도는 사적 보장제도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정부는 사적 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낮은 세금수준을 유지했고, 

민간보험이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및 대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사적 자산 축적은 중･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적 복지 기제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역진적으로 분포된

다. 요컨대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단지 공적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

적 자산 축적, 한국의 성장 방식, 낮은 세금체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경제시스템 구조와 전망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을 경제성장, 고용구조, 자산구조로 구분하여 각 체제에 대

한 구조적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한국의 미래 복지전략이 처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살

펴보았다. 한국의 성장 경로의 경우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와 장기 침체, 미국의 생

산성 저하와 성장률 하락이 경제의 상방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

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1%대, 2030년 이

후로는 1%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 결과 중립적 기대하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

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체제가 직면한 조건은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보호라는 이중구조

의 고착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숙련의 양극화,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

로 요약된다. 특히 한국은 국민 경제의 장기 투자율과 제조기업의 실제 투자율이 

2010년대 내림세이지만,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 투자는 증가하였다. 2010년대 이

후 한국은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감률로 정의되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지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고 로봇 밀도(제조업 취업자 1만 

명당 로봇 수)의 기울기 또한 더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7년 이후 노동시장

의 구조적 변화로는 기업 규모, 원･하청 관계, 고용 형태, 성별 차이 등에 따른 중층

적 분절구조가 특징적이다. 이는 EU 국가들의 제도화된 이중화와는 달리 산업생산



- iii -

체제에서의 특수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는 이중화라 할 수 있다.

자산체제에서는 소유자 중심 개발국가 모형의 특징이 확인된다. 2010년대 말 현

재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는 주택 소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

으로 작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과 주택 소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

대적으로 큰 ‘조합주의 시장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공적 복지의 확충으로 인

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산층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저출산･고령

화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자산 증식과 재테크를 

노후보장의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주택 자산에 대한 편향성은 

2010년대 이후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가용한 가계저축을 동원함으로써 주

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민간 소비의 몫을 줄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동하게 되었다.

4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복지체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의 복지체제 전환은 산업화 시기 누적된 한국 복지체

제의 모순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성장시대의 종언’은 고도성장기에 가

능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

속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를 결정한 중요한 변화로는 근대적 공공부

조의 제도화와 사회보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회

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정기적･안정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 변화는 안정적 기여금 지급이 가능한 고용의 비중을 

오히려 축소시켰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가 확대되자 역설적으

로 사회보험에 포괄되는 사람과 배제된 사람 간의 간격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2000년대에 본격화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

성을 반영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제도

를 중심으로 한 복지 확대 전략을 비판적 검토 없이 접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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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대안적 전략 구상

마지막으로 복지체제를 규정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요인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복지체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는 글로벌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2020년 10월 

IMF와 세계은행이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긴축정책에 대한 종식을 선

언한 것에서 확인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 지식경제의 가속화, 세계 주요국 

국내정치에서의 권력관계 변화도 복지체제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식경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안적 복지체제 전략은 현재의 생산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방안과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대안

으로는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결합하여 기준선을 넘는 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까지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소득보장

정책을 사회보험과 최소소득보장제도(관대한 공공부조)의 이중구조로 구성하는 이

유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

문이다. 최소소득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지위(자영업자, 플랫폼 노동 등)와 관계없

이 소득 기준만으로 급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는 최

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선별주의 복지체제의 경우 공적 복지 재원의 규

모가 작기 때문에, 최소소득보장의 수준을 기본생활 보장 단계로까지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체제로는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가 공적 복지

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복지의 이중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구성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최소한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 

두 번째 대안은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꾀하는 방법인데 이 

전략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

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전 국

민 고용보험 제도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확

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제도화하는 것

과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둘째는 소득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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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에 따라 전 국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어

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별도

의 소득보장제도가 요구되며,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 동기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

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의 4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기준)로 급여 수준을 높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최소소득보장제도에 EITC를 결합한 제도가 복지체제의 핵심 분배 기제이다. 반면, 

두 번째 전략에서는 이 제도가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부차적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가 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관대

한 공공부조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공적 보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 

구조하에서 기업은 사업구조 고도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더 높은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복지체제의 변화를 통해 생산체제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요

구된다. 요컨대 이 전략은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

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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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복지국가 체제는 정부의 총수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케인스주의 경제정

책과 개인의 생애주기적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보장 원칙의 결합으로 구성된

다. 케인지언 거시경제정책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기반

한 고전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축되었으며 대공황 및 전후(戰後) 재건 과

정에서 정부의 막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복지체제의 경우, 국가별로 자신의 고유한 생산체제에 상응하

여 사회적 미니멈을 보장하는 베버리지 전통의 사회보장제도나 고용과 기여 원리에 따른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개인의 생애주기적 위험을 분산해 주는 복

지국가 체제는 케인지언 수요관리정책과 함께 자본주의 황금기에 성장-고용-복지의 선

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서구 복

지국가는 케인지언 복지국가로 통칭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성 상승은 둔화하면서 실업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였다. ‘높은 성장률, 완

전고용,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사회보장’으로 구성되는 순환 구조에서 성장과 고용이 뒷

받침되지 못하면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재정이 취약해 진 것이다. 케인스주의 정

책이 성장과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실패

함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라는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

며 작은 정부, 재정 축소, 통화주의 등 시장을 우위에 두는 보수주의적 정책 기조가 경제

를 운용하는 주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착하였다. 이로써 전통적 케인스주의 정책에 대

한 합의는 무너지고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제약하는 통화주의 정책으

로 선회하였으며 복지지출 비중이 높던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서구 사회경제 시스템의 경우 비록 황금기에서는 후퇴하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여

전히 복지국가와 결합한 자본주의로 규정된다.

선진국의 복지체제가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국가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공적 사회보장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의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

반으로 경제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취약한 공적 복지를 대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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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성장과 일자리, 낮은 세금, 사적 복지로 이루어지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였다. 고

도성장을 위한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불평등과 빈곤의 완화 기제로 작동하던 개발국가 복

지체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사회 구성

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종식은 개발국가 복

지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의 미래로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선거가 있거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제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복지 문제를 둘러

싸고 전개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MB 정부의 ‘능동

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삶의 질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으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재정적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저성장･초고령화･고실업 시대로 진입하여 복지제도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는 상태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확대된 사회보험

이나 복지사업 또한 체계화된 틀에 따라 설계되기보다는 정치적 여건 등에 따른 필요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은 2000년 5.2%에서 2018년 11.6%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으로는 잔여적 복지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자본주의 시장경제-복지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정치･경제체제로서 성장(경제정책)과 복지(사회정

책)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안재홍, 2013, p. 19). 지난 20년간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의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생산체제1)와 

경제적 산출물을 재분배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케인지언 복지국가’로 통용되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복지 담론은 ‘복지 자본주의'의 관점이 결여된 채 생산체제의 하위 부문으로 다루어져 왔

1) 더 정확하게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생산체제는 ‘생산의 사회적 방식(Social System of Production)’으로 정의된다. 
생산체제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장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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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복지 모형은 국민 경제의 경제구조(산업구조와 고용구조)와 조응하

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 생산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복지체제(또는 복지정책의 조합) 역시 효율적이지 않

으며 제도의 지속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

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된 조건에서 사회경

제 변화에 조응해 새롭게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

국가 모형을 개별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이

해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기술 변화와 같

은 외생적 조건이 국가별 생산체제에 영향을 주고, 국가별 생산체제는 정치체제 및 복지

체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 틀을 견지하면서 본 연구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역진적 선별주의’라는 한

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제2장)과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시스템의 진화 

과정(제3장) 및 복지체제의 진화 과정(제4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경제 시

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제5장). 

[그림 1-1] 복지 자본주의에 기초한 복지체제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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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

1  복지재정 구조

가. 저부담･저지출

정량적 의미에서 한국 복지체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는 GDP 대비 낮은 사회지출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는 과거의 낮은 소득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일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

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그룹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하게 보면, 한

국 복지체제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

체제의 불충분한 사회지출 규모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복지체제를 ‘저부담･저급

여’ 복지체제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물론 ‘저부담･저급여’ 복지체제는 한국 복지체제가 

왜 ‘저부담･저급여’ 복지체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식의 한

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담･저급여’ 복지체제가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를 이

해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림 2-1]을 보면 한국은 일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도 GDP 대비 사회

지출은 10.1%에 불과했다. 포르투갈은 일인당 GDP가 5천 달러에 도달했을 때 이미 

GDP 대비 사회지출이 10.9%였고, 스페인은 15.0%에 이르렀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일

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GDP 대비 사회지출이 한국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32.7%(스웨덴), 28.7%(프랑스)였다.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과 이탈

리아의 일인당 GDP 변화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의 변화를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탈리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의 특성을 확인하였는

데 이탈리아를 비교군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체제는 정부의 재정 규모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정부 재정의 크기는 경제 규모(GDP) 및 소득 수준(일인당 

GDP)과 상관성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복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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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둘째, 이탈리아는 스웨덴과 대비되어 높은 수준의 사회

지출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빈곤 수준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한국이 복지국가 전략을 만들어 감에 있어 경제적 여건은 비슷하지만 전략적으로 회피해

야 할 비교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1] OECD 주요 국가의 일인당 GDP 수준과 GDP 대비 사회지출

자료: OECD(2021),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

tCode=SOCX_AGG(검색일: 2021. 9. 20.); KOSIS(2020),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kosis.kr/statH

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검색일: 2021. 9. 21.). 

[그림 2-2]를 보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 격차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

격하게 축소되어, 2019년이 되면 한국의 일인당 GDP는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에 근

접한다(패널 A). 199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이탈리아 대비 

40~6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 이 수치는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패널 

B).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일인당 GDP는 3만 

1,500달러, 이탈리아는 3만 1,290달러로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이탈리아의 100.7%로 이

탈리아를 소폭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1980년대부터 

2019년까지 두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이탈리아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일인당 GDP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일인당 GDP 증가율보다 느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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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7.4%로 이탈리아 42.4%의 64.5%에 불

과하다. GDP 대비 사회지출을 보면 한국은 12.2%인 데 반해 이탈리아는 28.2%로 한국

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이탈리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3%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

제 수준이 2015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유사한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한국인은 이탈리

아 사람들과 비교해 적은 세금을 내고 적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일인당 GDP가 이탈리아의 20.1%에 불과했던 1980년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이탈리아 대비 59.0%였는데, 한국의 일인당 GDP가 이탈리아와 거의 유사해진 2019년

에도 이 비율은 64.5%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지난 40년간 경제규모

와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 영역에서 저부담 기조

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다른 국가들과는 뚜

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며,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강력한 신화

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소득 수준 대비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사회지출은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적 유형화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예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복지국

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복지지출이 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우명숙, 2011; Yang, 2017).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의 

이런 인색한 사회지출은 중요한 복지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포괄하는 대상이 적고 급여 

수준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연명(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8)은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산업화시대(개발시대)에 뿌리 내린 사회정책

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 재정의 최소화와 수익자 부담, 그리고 

근로 유인의 저해 방지 등으로 설계된 최소주의 사회정책(minimalist social policy)”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저부담･저급여라는 공적 부문의 지출 특성이 현재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정

확하게 그려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사회지출, 복지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으로 대표되는 ‘최소주의 사회정책’만으로는 ‘한국 예외주의’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설명에 천착하게 되면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은 GDP 대비 사회지출을 늘리고 관대한 급여를 제도화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안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한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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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받아 든 시험문제를 절반만 풀고 답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복지체제가 직면한 문제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 지출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2-2]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 국민부담률, 사회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2021),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

tCode=SOCX_AGG(검색일: 2021. 9. 20.); KOSIS(2020),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kosis.kr/statH

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검색일: 2021. 9. 21.); The World Bank(2021), GDP 

per capita(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검색일: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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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보장제도의 무분별한 도입

한편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은 절대적 수준 측면에서는 낮지만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

는 복지제도의 양적 확장에 비해 제도 전체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게 되었다는 점

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인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에

는 조세 감면과 같은 영미권 제도 및 잔여주의적 방식의 재정지출이 결합되었다. 또한 박

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공주택, 무상급식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의 제도가 확대･도입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잔여적 보충급여에 불과한 일자리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

였다. 불완전한 사회보험에 잔여주의적 재정사업, 각종 사회서비스가 덧대어진 결과, 현

재의 한국 복지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중복 수급 등의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이

는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확대된 사회보험이나 복지재정사업이 한

국의 생산체제에 조응하여 설계되기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진국의 제도를 무분별

하게 도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기형적 구조는 국민들의 정부 재

정지출에 대한 효능감을 낮추고 불신을 높이며, 그 결과 저부담･저지출 구조를 벗어나 선

진국 수준의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역진적 선별주의

이하에서는 저부담･저급여 외에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상승, 공적･사적 보장 체

제의 이중구조를 통해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을 설명한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체

제의 구조를 ‘역진적 선별주의’2)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가.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인상

우선 복지지출에서 한국이 갖는 특수성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

2) ‘역진적 선별주의’에서 역진적 선별성은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제도화된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
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윤홍식, 2018).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14   국회미래연구원

지국가 분류에 따른 국가별 복지재정 구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 해당하지만, 경

제 부문 등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에서는 통상의 자유주의 국가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는 과거 20년간 복지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지출 수준과 함께 공공

부조･저소득층 중심･낮은 현금 지원･선별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전형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이나 행정 부

문의 정부 지출도 낮은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복지 부문 비중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

에 비해 낮은 한편, 경제 부문･교육 부문･행정 부문의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 속한다. 세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가장 유사하지만 세

입구조 면에서는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의 조세부담률과 이에 따른 낮은 수준의 

국민부담률,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부담률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2-1]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분류에 따른 국가별 세입구조 특성

구 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재분배정책 특성
- 재분배 기능 취약

- 낮은 현금성 급여

- 개인별 생애 재분배

- 높은 공적 연금

- 계층 간 재분배

- 높은 현금성 급여

세

입

특

성

국민부담률 중하(한국: 하) 상 최상

조세부담률 중(한국: 최하) 중 상

사회보장

부담률
하(한국: 중하) 상 중상

조세 유형별

세수 기여도

개인소득세 > 일반소비세 >>> 

법인세 > 기타소비세 > 

부동산보유세

일반소비세 > 

개인소득세 >> 

기타소비세 >>

법인세

개인소득세 > 

일반소비세 >>>

기타소비세 >

 법인세

해당

국가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호주, 뉴질랜드

(저소득계층 

중심)

미국, 일본 

(노령연금 

중심)

자료: 양승일(2011), Joumard, Pisu and Bloch(2012), 박형수(2019)의 <표 Ⅱ-1-2>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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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세수 비율

사회보장

부담비율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일반

소비세

기타

소비세

상속

증여세

자산

거래세

자산

보유세

사민

주의
40.78 26.4% 30.30 36.8% 10.5% 28.9% 14.1% 0.8% 1.7% 3.8%

조합

주의
38.45 35.1% 25.01 28.6% 11.8% 30.5% 18.6% 0.4% 1.7% 4.7%

자유

주의
30.14 17.1% 25.06 36.8% 13.9% 21.6% 12.2% 0.7% 2.4% 8.7%

(한국) 26.90 25.7% 19.98 24.0% 19.2% 21.5% 15.8% 2.0% 9.6% 4.1%

기타 26.91 27.2% 19.01 22.4% 12.7% 37.3% 21.0% 0.1% 1.1% 2.7%

OECD 

평균
34.19 26.8% 25.03 33.1% 11.8% 28.1% 15.5% 0.5% 1.8% 5.4%

[표 2-2] 복지국가 유형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입구조

자료: 박형수(2019)의 <표 Ⅱ-1-2>.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복지재정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1987년 이후 한국의 국

민부담률 증가분 대부분은 사회보험료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한국 중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본격화한 1970년대 초중반에 사회보험을 제도화하면서

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사회보험료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1987년 이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1988년 국민연금의 제도화를 시작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즉, 국민부담률의 증가분 대부분이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였다. 반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높

아진 것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대체로 20%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사회

지출의 재원인 조세가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복지의 확대 또한 사회

보험료를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복지는 확대되지만 그 주 대상은 

사회보험료를 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사람들에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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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 부담률(1961~2021년)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0-2024년 전망 수치); 통계청(2021),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122; 

OECD(2021),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

/Index.aspx?DataSetCode=REV#

나. 사회보장제도의 이중구조

1) 공적 사회보장제도

성장이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신화가 지배하고 그나마 늘어난 복지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회의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

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먼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고용상 지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

규직 노동자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정규직･비정규직 적용률을 보면 정규직은 94.2%, 84.8%가 적용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

은 35.5%, 43.1%에 그쳤다(김유선, 2020). 물론 2000년 자료를 보면 둘 간의 차이가 지

난 21년 동안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

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 대부분이 일용직･임시직 노동자였지만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였다.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계층이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보험의 적용률 격차는 한국 복지체제

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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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은 전체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분위별 분포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약으로 2008년 이전 자료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복지패널을 분석

한 결과를 보면 [그림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적 이전소득

의 소득 최하위 분위(1분위)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3, 4, 5분위의 점유율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사회지출이 2009년 8.5%에서 2019년 12.2%로 높

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론 저소득계층에게 이전되는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분의 상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사회지출의 재원이 되는 국민부담률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2-4] 정부 이전소득의 소득분위별 분포(2009~2020년)

자료: 윤홍식･이충권(2021),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공적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미발표 자료). 

한국 복지체제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빈곤 위

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를 더 잘 보호하는지 비교한 

자료를 보자.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이 유사했다. 

조세 및 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감소 효과가 정규직은 –32.6%였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조

금 높은 –33.9%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규직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가 각각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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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42.9%, –35.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둘 간의 관계가 역전된다. 정규직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는 –15.1%인 데 반

해 비정규직은 –1.8%에 그쳤다(전병유 편, 2016, p. 171).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가 지속

되고 한국이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지속하는 한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 사적 사회보장제도의 전개

역진적 선별성은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국한된 특성이 아니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단

순히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시간･저임금과 결합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체계가 아니었다. 시장소득은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있고 인

생주기에 따른 필요를 적시에 충족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 시

장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적 복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야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기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불충

분했다. 사회보험의 급여 대상자조차 사회보험 이외에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별도의 사

적 안전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민간 보험이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과 대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들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내는 기여금보

다 사적 연금에 내는 납입금이 더 큰 이유였다. 2016년 기준으로 가계가 국민연금에 납

부한 기여금은 21조 7천억 원인 데 반해 개인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는 무려 34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민간 실손보험에 지출하는 보험료도 연간 6조 4천억 원에 달했다(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문제는 이러한 사적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

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상위 소득계층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적 복지 기제 또한 소

득계층에 따라 역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사적 보장 기제의 또 다른 역진적 선별성을 보여 준다. 통계청의 ‘2020년 가

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분위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겨레, 2021. 5. 27.). 상위 20%의 평균 자산 규모는 12억 374만 원임에 비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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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자산 규모는 2,715만 원으로 두 집단 간 차이는 무려 44.3배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을 보면 둘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상위 20%의 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가 9억 

8,584만 원인 데 반해 하위 20%는 600만 원에 불과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하위 20%보다 무려 164.3배나 컸다. 심각성은 둘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신한은행, 2021). 또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적 자산의 역진적 

선별성은 커질 것이고, 중･상위 계층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적 복지 확대에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김항기･권혁용, 

2017; Ansell, 2012). 정리하면,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단지 공적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자산 축적, 한국의 성장 방식, 낮은 세금 체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한국 복지체제 구조와 특성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관

계를 설명하고 한국 복지체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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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체제 이중구조의 기원

1  개발국가 시기 불평등의 대응: 성장의 낙수효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것에 비해 낮은 지출이 지속되고,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

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국 복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개

발국가3) 시기에 한국이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2-5]는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GDP 대비 사회지출의 변화와 지

니계수의 변화를 보여 준다.4) 흥미로운 사실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30

여 년간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1~3%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소득불평

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coefficient)는 1970년 0.332에서 1976년 0.391로 높

아졌다가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1993년에는 0.310으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했다(Choo, 1993). 절대빈곤율의 변화를 보면 더 놀랍다. 1965년 40.9%에 달했던 절

대빈곤율은 1970년 23.4%, 1976년 14.8%로 급감했고 1980년이 되면 9.8%로 낮아진

다. 1984년에는 절대빈곤율이 1980년의 절반 수준인 4.5%로 더 낮아졌다. 상대빈곤율

은 지니계수의 변화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데, 1970년에는 4.8%로 매우 낮았지만 

1976년 12.5%로 급증하고 1980년 13.3%로 정점에 도달한 후 낮아져 1984년 7.7%를 

기록했다(Suh and Yeon, 1986; 서상목, 1979).5)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공

3) 여기서는 발전국가라는 용어 대신에 개발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발전은 상대적으로 문화, 사회, 정치 등 사회 전반을 아
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산업화 시기의 경제개발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발국가는 용
어의 사용 범위가 경제성장, 경제개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고도성장을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윤홍식, 
2019b).

4)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자료가 없어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조합했기 때문
에 절대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교 가능한 GDP 대비 사회지출 자료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30년간이다. 최근에도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자료
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었다.  

5) 가구소득이 계측된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절대빈곤으로 분류했다. 5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만 1,000원 이하
이면 절대빈곤층으로 분류했다(1981년 가격 기준)(Suh and Yeon, 1986, p. 21). 1965년 절대빈곤의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은 5인 가구 기준 2만 3,165원(도시), 1만 9,395원(농촌)이었다(1973년 가격 기준)(서상목, 1979). 상대 빈곤율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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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절대빈곤율은 불과 15년 만에 1/5 수준으로 

낮아지고 소득불평등도 급감한 것이다.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65년 1.0%에서 1980

년 1.6%, 1984년 1.96%로 20여 년 동안 1%포인트도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 복지체제

를 이해하는 열쇠는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불평등과 빈곤이 완화되었던 수수께끼를 푸

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인의 대다수가 절대빈곤에 빠져 있던 시기,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곤 감소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없이 이루어졌다.6)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성장

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이 일자

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결합하면서’ 불평등과 빈

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윤홍식, 2019c). 실제로 [그림 

2-6]를 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에는 GDP 성장률이 무려 14.8%에 달할 정도였다. 박정희 권위

주의 정권이 지속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9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9.5%에 달했다. 고도성장의 시기 동안 취업자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다. 1965년 875

만 명에 불과했던 취업자 수는 1975년이 되면 1,169만 명, 1985년에는 1,497만 명에 

달했다.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율

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통계청, “e-나라지표: 일반고용동향”, 2021).

구소득이 평균 가구소득의 1/3보다 낮은 경우이다.
6) 물론 이러한 사실이 사회지출의 절대 규모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항목의 지

출 규모는 1974년 618억 원에서 1985년 7,765억 원으로 불과 10여 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Suh and Yeon, 1986).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N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을 보면 1974년 0.8%에서 1985년 1.1%로 0.3%포인
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국

의
 사

회
경

제
시

스
템

 전
개

와
 새

로
운

 복
지

체
제

 구
상

2
2

  
 국

회
미

래
연

구
원

[그
림

 2
-
5
] 

G
D

P
 대

비
 사

회
지

출
과

 지
니

계
수

의
 변

화
(1

9
6
2
~2

0
2
0
년

)

자
료

: 
윤

홍
식

(2
0
1
9
a)

; 
통

계
청

(2
0
2
0
),

 2
0
2
0
년

 가
계

금
융

복
지

조
사

 결
과

.



제2장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과 기원

제2절 복지체제 이중구조의 기원   23

[그림 2-6] GDP 성장률(1961~2020년)

자료: 통계청(2019),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취업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비율이 줄고 대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로 1963년과 1979년을 비교해 보면, 사업체 수 비율은 중소기업이 98.5%에서 94.3%

로 4.2%포인트 줄어들고 대기업의 비율이 4.2%포인트 높아지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하

지만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의 비율은 62.4%에서 39.5%로 급감한 

반면 대기업의 비율은 37.6%에서 60.5%로 급증했다. 물론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차이가 극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기업의 노동조건이 

중소기업보다 괜찮았을 것으로 추정하면,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

어 간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고도성장이 일자리 증가와 맞물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림 2-5]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적 복지의 확대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낮아졌던 것이다. 그야말로 성장의 낙수효과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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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액

연도 1963 1979 1963 1979 1963 1979

중소기업(%) 98.5 94.3 62.4 39.5 49.8 28.5

대기업(%) 1.5 5.7 37.6 60.5 50.2 71.5

[표 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 변화 추이

주: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00인 이하의 기업체임. 

자료: 윤홍식(2019c), p. 355에서 재인용함. 

원출처: 한국산업은행(1963),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경제기획원(1979),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김호기(1985), 

「경제개발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pp. 171-228, p. 217, 재인용.

다만 성장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았다. 절대빈곤은 소득의 절

대규모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었지만, 소득불평등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

다고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이 노동시장에서 전체 일자리를 늘리

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빈곤과 달리 성장과 비례해서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즈네츠(Kuznets, 1955)7)는 산업화가 항상 불평등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산업화 초기에는 오히려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

는 것이 일반적이고, 산업구조의 전환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불평등이 감소

한다는 성장과 불평등의 역U자형 가설을 제시했다. 쿠즈네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도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했고, 불평등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

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지니계수는 경공업이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1965년 0.344에서 1970년 0.332로 낮

아졌지만,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은 다시 높아졌다. 

1976년 지니계수는 다시 0.391로 높아졌다(Choo, 1993). 소득불평등은 1970년대 말

에 들어서야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서구 복지국가의 

기능성 등가물처럼 (성장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기간) 제대로 작동했던 기간

7) 이렇게 보면 ‘쿠즈네츠의 파동’이라는 개념은 밀라노비치(Milanovic, 2017[2016])가 쿠즈네츠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1955년에 출간된 논문에서 쿠즈네츠 자신이 제시한 핵심 가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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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45년 해방 이후 지난 76년 동안 1970년대 말~1990년대 초의 15~20년을 넘지 않

았다는 점이다. 사실 성장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짧은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황금

시대는 경제성장이 한국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경험은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효

력을 상실한 (성장이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이후에

도 한국인들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공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성장에 

집착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재환의 지적처럼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경험은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그 효능을 

다한 이후에도 성장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관념적 경로의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관념적 경로의존성은 한국 복지국가 확대에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윤홍식 외, 2019).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경험은 성장을 공적 

복지 확대보다 우선하는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한국 복지체제를 역진적 선별성이 

강한 복지체제로 만들었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

으로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축적 또한 이러한 계층에 집중되는 한국 복

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해방 이후 한국의 독특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대기업집단이 중심이 되어 외

국에서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성장 모형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 2007[2005], pp. 

100-108)는 한국의 이러한 성장 전략을 “기술기능 축적 절약형 공업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이 어떤 산업화의 길을 걸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체제 역진

적 선별성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복지체제 이중구조의 형성 과정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화는 아래로부터의 산업화가 아니라 자원을 대

기업집단에 집중해 대외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chmitz, 

1999).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대만과는 상이한 발전 유형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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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자원을 특정한 집단에게 (특혜와 같이) 집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

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 저마다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더

욱이 일제강점,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성장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문제는 성장의 전제 조건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현

실로 만들었을까? 이하에서는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권력구조의 공백, 중화학공업화 과

정에서의 산업구조 이중화, 저세금을 통한 사적 보장제도 지원 등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한다. 

가. 국가 자율성 극대화

저개발 단계에서 국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성장을 위해 집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

인으로는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급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농지개혁의 성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지개혁은 농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

는 구(舊)지배세력인 지주를 지배세력에서 제거함으로써 산업자본가가 새로운 지배계층

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은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해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하고 

지불했던 것은 현금이 아니라 지가증권이었다. 지가증권은 농지의 가격을 공정미가로 환

산한 금액을 표시한 증권이었다. 문제는 당시 공정미 가격이 실제 미곡 가격의 30~40%

에 불과했고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5년에 나누어 현금화할 수 있었던 지가증

권의 실제 가치는 공정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이다(도규만, 1991). 농지개혁

이 구지배계급인 지주의 경제적 토대를 해제함에 따라 지주가 강제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서 사라진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산업화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의 구지

배계급인 지주가 산업자본가로 변신해 산업화를 추진한 것과는 상이한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Studwell, 2016[2016]).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산업자본가의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산업자본

가의 대부분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불하한 적산을 통해 성장

한 계급이었다. 1960년대 대기업 소유주 중 절반이 지주였다는 연구가 있지만(김영모, 

1981), 다른 연구들을 보면 산업자본의 대부분은 지주계급과 무관한 계층이었다(서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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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실제로 4천 석 이상을 수확하는 대지주 3,400명 중 적산 불하를 신청한 경우는 

181건에 불과했고 적산을 불하받은 비율은 전체 대지주의 0.6%에 불과했다(김기원, 

1990, 2003). 해방 당시 공업 자산 중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칭)자본의 비율이 무려 

94%에 달했고(신상준, 1992), 이를 정부가 민간에 불하했다고 했을 때(배인철, 1994), 

한국의 산업자본가는 국가에 의해 창조된 계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국가가 만

든 산업자본가는 구질서에 저항하는 새로운 계급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철저히 예속된 

계급으로 성장하게 된다. 서구에서 산업자본가가 절대왕정에 대항해 자유주의 혁명을 이

끈 주체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 산업자본가와 국가의 특수한 관계를 

상상할 수 있다.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저항할 수 있었던 피지배계급인 농민과 노동자도 미군정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무력화된 것은 지배계급과 마찬가지였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을 몰락

시키는 동시에 농민을 정권의 강력하고 오랜 지지자로 만들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땅

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은 농업사회의 오랜 소망이었지만, 이 소망이 현실이 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다. 농지개혁으로 땅을 갖게 된 농민은 이승

만 정권 기간은 물론이고 산업화 시기에도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확고한 정치적 기

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의 몰락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해방 이후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던 전국노동자평의회(전평)는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에 실패하면서 미군정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전

평을 대신해 노동운동의 주류가 된 것은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따르는 우익 노동조합(대

한노총)이었다(윤홍식, 2019c). 한국의 국가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재벌 대

기업에 몰아주면서 산업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국가의 이런 산업화 전략에 저

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이러한 강한 국가

와 약한 시민사회라는,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특성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Evans, 1995; Wade, 1990). 산업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 국가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조건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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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립형 산업화

두 번째는 한국의 조립형 산업화라는 특성과 관련된다. 한국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

던 1970년대는 생산 현장에서 숙련을 기계에 내장할 수 있는 수치제어(NC: Numeric 

control) 자동기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숙련 노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

다.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이 영국을 뒤쫓아 갈 때만 해도 산업의 고도화는 숙련기능 

축적이라는 성숙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NC 자동기계가 보급된 이후에는 (부분적으

로) 숙련기능의 축적을 건너뛰고 수치제어 기계를 활용한 조립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으

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핫토리 다미오, 2007, pp. 100-108). [그림 2-7]에서 보는 것

처럼 한국 공업화의 이런 특성은 숙련기능 축적에 기초한 일본 공업화의 특성과는 상이

했다.8) 숙련 과정을 우회하는 방식이 산업화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노

동 숙련을 우회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자본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중층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이러한 한국

의 산업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경로 비교

주: 핫토리 다미오의 그림에서 가로축을 숙련으로 변형함

원그림 자료: 핫토리 다미오(2007), p. 103.

8) 핫토리 다미오의 원자료에서 가로축을 조립과 가공, 세로축을 첨단과 성숙으로 두고 산업화 경로를 설명함.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숙련과 첨단산업의 관계를 보는 것이 산업화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가로축을 숙련, 세로축을 첨단산업으
로 핫토리 다미오의 그림을 변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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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쟁자로 성장하기 전까지 수치제어 

기계를 활용한 조립형 산업화 전략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작동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다. 가

격이 한국 수출 제품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던 시기,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고 대기

업이 조립해서 수출하는 국내 산업 간 분업과 연관관계를 확대했다(이재희, 2001). 산업

화 시기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산업화는 수입대체

와 수출이 병행되는 복선형 산업화였다(이병천, 2000). 권위주의 정권은 수입대체산업화

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취했

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과 함께할 수 있었고, 이는 국내에

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이가 구조화되는 시발점이

기도 했다(윤홍식, 2019c, pp. 381-382). 1974년 9월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발생한 노

동쟁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직영 생산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하도급 신분)로 신분을 전환하면서 발생한 1970년대의 가장 큰 노동쟁의였다(노

병직, 2003).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숙련

을 요하는 중화학공업의 괜찮은 일자리와 저숙련･저임금의 경공업 부문 일자리로 분화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심상용, 2010).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심각해진 노동

시장의 중층적 분절이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과

정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자, 복

지체제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한

국 복지체제의 핵심 제도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 2-4]의 ‘산업화 초기 중요 사회

보험 가입 비율의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던 시

기의 복지체제 변화 특성을 보여 준다. 산업화의 중심이 경공업이었던 1960년대에는 복

지체제에서 사회보험이 갖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산재보험은 상시 고용 인원이 500인 이상인 제조업과 광

업 부문의 대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부터 제도화되었다. 강제가입 규정이 포함된 의료보험

이 시행된 1977년에도 제도의 대상자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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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2%에 불과했다(구해근, 2002[2001]). 

[표 2-4] 산업화 초기 중요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변화(1960∼1973년)

(단위: 명, %)

연도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보험 대상자 

비율

1960 237,476 - - -

1961 237,500 - - -

1962 250,685 - - -

1963 271,725 - - -

1964 288,234 -    81,798 -

1965 305,316  1,548   161,150 1.1

1966 332,688  6,588   222,456 1.5

1967 358,382  6,721   336,159 2.1

1968 374,870  6,250   488,628 3.0

1969 392,110 19,922   683,377 4.2

1970 419,393 18,713   739,053 4.3

1971 449,923 16,841   833,441 4.7

1972 449,482 17,733   987,856 5.3

1973 441,400 32,559 1,166,650 6.2

자료: 박준식(1999), 「1960년대의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정책: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p. 189.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적 복지가 확대

되는 ‘역진적 선별주의’는 (비록 제도에 포괄되는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1980~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 내내 전체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

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졌다.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

년 64.6%에서 1985년 74.4%로 높아졌다(노인철･김수봉, 1996).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생활보장제도가 전체 국민의 1%만 포괄하고 있었고, 급여 수준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소

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이혜경, 1993). 1984년 가구소득이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4.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h and Yeon, 198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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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2-8]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회지출에서 비사회보험 지출의 비

율이 급감하고, 사회보험 지출의 비율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는 정치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1987년 민주화가 역설적이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공적 복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험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고착화되고 두드러졌지만, 한국 복지체제의 역

진적 선별성은 한국이 산업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한국 분배체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사회지

출은 5%를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고 국민 대다수는 사적 자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

에,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림 2-8] 개발국가 시기 GDP 대비 사회지출의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통계청(2018), e-나라지표: 국민연금 재정현황, http://www. 

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검색일: 2018. 8. 7.); 통계청(2018), e-

나라지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윤홍식, 2019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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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低)세금을 통한 사적 자산 축적 기제

저세금 기조는 앞에서 언급한 조립형 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특성, 역진적 선별성

이 배태된 공적 복지의 확대 등과 함께 한국 복지체제가 지금처럼 만들어진 데 중요한 역

할을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은 성장을 통해 만들

어진 일자리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산업화가 한창일 때 한국 노

동자의 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9]를 보면, 한국이 

산업화를 본격화하면서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던 1961년부터 제조업･광공업 노

동자의 평균임금은 생계비의 28~53% 수준이었다. 노동자의 임금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용을 넘어선 것도 1971년에 들어서였다. 1971년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이 식료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1.3배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형

성되던 시기에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 것은 맞지만, 그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

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개발국가 복지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도 어려웠

을 것이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이렇게 번 외화로 산업화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야 했던 저개발국가에서 질이 낮은 수출 상품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얻

는 소득을 보완하는 다른 기제가 필요했다. 사실 한국만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던 것은 아

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서유럽 복지국가들도 경제 재건을 위해 수출이 중요했다. 질

로는 미국의 상품을 따라갈 수 없었던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는 

이렇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임금을 감수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공

적 보상이었다(Sassoon, 2014[2014],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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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9] 생계비 및 식료품비 대비 임금 비율(1961~1979년)

자료: 이원보(2004), 『한국노동운동사 5: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1961~1987 』. p. 93, p. 342.

한국 개발국가 복지체제도 낮은 임금을 보완하는 기제가 필요하였으나 서유럽 복지국

가와 달리 한국은 공적 복지를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개발국가 시기에 경제의 급격

한 성장과 발맞추어 공적 복지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한국 사회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인

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서구 복지국가만큼

은 아니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만큼 성장에서 만들어진 부의 일부를 재분배를 위

해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업화가 한창인 시

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자원을 산업화에 몰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위

해 쓸 수 있는 부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여하튼 당시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자원을 성장을 위해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개발국가가 재

원을 재분배에 쓸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개발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

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한국 개발국가 복지체제에서의 낮은 세금은 서유럽 국가에서 복지제도와 유사한 역할

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4년 1월 박정희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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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기준을 12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높였다. 긴급조치로 인해 소득

세 납부 대상자의 무려 80%가 면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더욱이 1979년이 되면 소득세 

면세 기준이 186만 원까지 높아진다(김도균, 2013).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1987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

로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고 할 만큼 경기가 좋았다. 이로 인해 근

로소득세가 계획보다 많이 걷혔는데,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근로소득세는 1986년에 12.2%가 더 걷혔고 1989년에는 무려 60%나 

더 걷혔는데(한겨레, 1989. 10. 15.), 초과세수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한국

노총은 물론이고 야당인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과 평화민주당(김대중 총재)도 분배정

의를 앞세워 세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역설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계승한 노태우 정부가 감세는 부자들에게 유리하니 초과

세수를 취약계층을 위한 재분배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림 2-10]에서 보는 

것처럼 1979년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상위 10%가 7만 

9,611원, 소득 9분위는 5만 2,475원, 소득 8분위는 4만 4,069원을 감면받았다. 반면 소

득 하위 10%의 감면액은 1만 863원에 불과했고, 소득 2분위도 1만 8,529원에 불과했다

(김도균, 2013). 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이처럼 부자에게 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공적 

복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낮은 세금은 낮은 임금을 보완해 

가구소득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금을 재분배(공적 복지의 확대)에 사용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힘으로 탄생한 한겨레신문조차 임

금인상률과 세금 부담의 증가를 비교하며 감세를 지지했을 정도였다. 노태우 정부는 결

국 세금을 낮추라는 여론, 조직노동, 야당의 주장에 따라 감세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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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그림 2-10] 소득분위별 세금 감면 규모(1979년)

자료: 김도균(2013). 

낮은 세금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을 소득 역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

다. [그림 2-10]에서 본 것처럼 중산층과 부자들은 낮은 세금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었다. 

공적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

회적 위험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은 사적으로 만들어야 했

다. 개발국가 복지체제에서 사적 안전망은 서구 복지국가의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또 하

나의 기능적 등가물이었다. 하지만 사적 복지 기제를 만들 수 있는 계층은 중･상층 가구

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적 안전망은 공적 복지제도보다 

더 역진적 선별성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이렇게 성장과 일자리, 

낮은 세금, 사적 복지를 통해 취약한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기능적 등가물을 제도화했다. 

한국의 GDP 대비 낮은 사회지출 수준을 한국과 유사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과 비교

하면서 한국 복지체제를 지체된 사회정책과 저부담･저복지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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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개발국가 시기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체

제의 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역진적 선별주의라는 한국의 특수한 복

지제도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가 우리나라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을 경제성장, 

고용구조, 자산구조로 구분하여 각 체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전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 어떠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경제성장의 한계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구상에서 첫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이다. 

경제성장이 복지의 등가물이 아닌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적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개발국가 시기의 고도성장을 통

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낙수효과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이하에서는 복지체제를 이루는 

일차적 물적 토대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1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한국 경제는 내수 비중이 낮고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성장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물적 투입에 의존하여 양적 팽창을 달성한 

추격형 모형 시기에 한국은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격형 성장 모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유효수요 변화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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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적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일을 제외한 국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1990년대 이후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전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80년대 이후 선형하락을 거듭해 최

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이르렀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0∼1%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스웨덴과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

덴은 장기 성장률이 선형하락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장기 성장률이 반등했으며, 미국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장기성장률

이 상승 국면이었다. 

[그림 3-1] 주요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이(1971∼2019년, %)

주: OECD 불변 PPP 가격 기준 1인당 GDP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을 사용.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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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FP)과 GDP 증가율

패널 A: 연평균 TFP 증가율
(단위: %)

OECD
한국

Min 25% 50% 75% Max

1981-90 -1.6 0.5 0.9 1.2 3.7 3.7

1991-2000 -1.8 0.5 1.1 1.6 3.1 2.3

2001-07 -0.9 0.3 0.6 1.8 4.3 1.7

2011-14 -2.0 -0.2 0.1 0.5 2.5 0.4

패널 B: TFP 증가율(취업자 1인당 GDP 5만 달러 이상)
(단위: %)

OECD
한국

Min 25% 50% 75% Max

1981-90 -0.4 0.5 0.8 1.1 3.8 3.7

1991-2000 -1.8 0.7 1.1 1.6 3.1 2.3

2001-07 -0.8 0.3 0.5 1.3 3.2 1.7

2011-14 -2.0 -0.2 0.1 0.5 2.5 0.4

패널 C: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
(단위: %)

OECD
한국

Min 25% 50% 75% Max

1981-90 0.5 1.4 1.9 2.1 4.6 6.7

1991-2000 0.8 1.4 1.8 2.3 3.5 5.5

2001-07 -0.2 0.8 1.1 2.2 4.9 3.2

2011-14 -1.0 0.1 0.5 0.9 2.7 0.9

주: 1) ‘25%’는 제1사분위수, ‘50%’는 제2사분위수(중앙값), ‘75%’는 제3사분위수를 의미함.

2) 연대별로 해당되는 국가 수는 1980년대에 20개국, 1990년대에 23개국, 2000년대에 29개국, 2010년

대에 31개국임.

자료: Penn World Table 9.0.(권규호･조덕상, 2018, <표 2-7>, <표 2-10>, <표 2-11>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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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에는 [표 3-1]과 같이 생산성 하락도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주효하게 작용한다. 인구 고령화 수준은 세계 전체로는 1950년 5.1%에서 

2020년 9.3%로 상승하였으며, OECD 국가로 한정해 보면 같은 기간 7.6%에서 17.5%

로 높아졌다.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고령인구 비율이 1950년 4.9%에서 2020년 28.8%

로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한국 역시 1950년 2.9%에서 2020년 15.7%로 상승하였

다. OECD 국가 가운데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하인 한국, 영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국가이다. 한국은 2000

년대 이후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1990년대와 유사한 양

상이다.

(단위: %)

[그림 3-2] 고령인구(65세 인구) 비율(1950~2020년)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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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경제 상황은 한국의 대미 직접수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통한 우회

수출, 세계 경기회복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9) 이러

한 경로를 통해 2000~201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은 한국의 총수출액을 

2.1%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현대경제

연구원, 2014). 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하락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금융시장

의 영향이 높아져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졌다. 

미국 경제가 한국의 수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토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4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송원호 외, 2008). 

그런데 미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정체와 함께 장기적 침체 국

면에 접어들었으며([그림 3-3] 참조),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추정에 따르면 성장의 정체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대 2.2%, 2030년대 1.6%, 2040년대 1.5%로 예상되었는데, 

2030년대 이후 성장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분이 0.4%포인트로 고용 성장률 하락분

(0.2%포인트)의 2배에 달하였다.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와 장기 침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

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상방 성장 가능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 실제로 2009년 수출 총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율이 약 12%로 대중 수출 28%에 비해 훨씬 낮지만, 우회수출을 
고려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측정하면 대미 수출 비율이 19.4%로 대중 수출 14.9%보다 높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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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의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주: 실선은 실질GDP 성장률, 점선은 총요소생산성 상승률이며 두 변수 모두 4구간 이동평균값을 사용.

자료: FRED economic data; Fernald, TFP data https://www.johnfernald.net/TFP

2021~2031 2032~2041 2042~2051

  실질GDP 성장률 2.2 1.6 1.5

  고용 성장률 0.5 0.3 0.3

  노동생산성 상승률 1.7 1.3 1.2

[표 3-2] 미 의회예산국(CBO)의 미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자료: CBO(2021)에서 저자 재구성.

2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

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의 장기 하락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 역시 장기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3-1]에

서 보듯이 10년 이동평균으로 살펴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해 왔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김세직(2016, p. 8)은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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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씩 하락해 왔다는 점을 들어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로 기간을 한정해서 보면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장기 성장 추이가 세계 경제

와 어느 정도 추세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 침체는 세계적 추이뿐

만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하락의 법칙’을 제기한 

김세직(2016)은 지난 20년 동안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책이 과잉투자를 초래하여 장기 

성장률이 추락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기 성장률이 

2%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이 성장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

럼 생산 측면의 제약 요인으로 장기 성장률이 추락할 때 이러한 정책은 과잉투자를 유발

하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위: 전년대비, %)

[그림 3-4]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권규호, 2019, p. 1에서 인용)

나. 2020년 이후 한국의 장기 성장 전망

장기 성장률의 선형하락과 더불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유종

일(2019)은 이러한 하락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요소 하

락, 자본 축적 둔화, 신성장동력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 혁신적 인프라 

미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고령화의 진행은 생산성 증대, 저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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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고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 성숙에 따

른 투자 둔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반도

체, 기계 등 소위 주력기간산업을 대체하는 신성장동력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 않아 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

기업의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와 그에 따른 취약한 공정거래 기반, 사회적 조

정 미흡에 따른 부문 간 규제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취약한 혁신 제도 인프라 등이 잠

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김세직, 2016; 유종일, 2019; 정준호･전병유, 2019).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에는 다양한 유형의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나, 다양한 이

해관계의 사회적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정치적 문제 등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있다(정준

호, 2021).

[그림 3-5]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실제 성장률

자료: 유종일(2019).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한국

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부터 1%대로 진입하며, 2030년에는 0.97%로 0%대로 하락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장민･박성욱, 2021, pp. 17-18).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노동 투입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로 성장 경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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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 증가율은 2019년 0.92%에서 2025년에는 

0%대에 도달하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2년경에는 –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총요소생산성이나 자본 투입의 변화에 

따라 소폭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립적 기대하에서 과거와 같은 성장하

는 경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한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

(단위: %)

OECD IMF 국민연금보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1~30년 2.6 2.2 2.3 2.8 2.6 

2031~40년 1.7 1.9 1.4 2.3 1.9 

2041~50년 1.3 1.5 1.0 1.5 1.4 

2051~60년 1.2 1.2 0.8 1.2 1.1 

자료: OECD(2018a), IMF(2018), 국민연금보험공단(2018), 국회예산정책처(2018), 기획재정부(2015) (원자료: 

이선화 편 (2019)의 [표 Ⅰ-1]에서 인용)

[표 3-4] 한국의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분해

 (단위: %)

연도 중립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잠재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노동 증가율 자본 증가율

2010 3.99 1.86 1.19 3.45

2020 2.12 0.90 0.64 2.06

2030 0.97 0.59 -0.73 2.06 2.45 0.20

2040 0.77 0.59 -1.05 2.06 2.25 -0.26

2045 0.60 0.59 -1.34 2.06 2.08 -0.56

주: 2010년과 2020년은 실적치임.

자료: 장민･박성욱(2021)의 <표 3>,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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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체제의 한계

1  이중구조 고착화: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보호

숙련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고리이다. Estevez-Abe et 

al.(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숙련 형성의 유형을 이용하여 생산-복지체제의 다

양성을 예증하고 있다. 그들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제도라는 두 축을 이용하여 일반적 

숙련(예: 미국), 산업 특수적 숙련(예; 덴마크), 기업 특수적 숙련(예: 일본), 산업과 기업 

특수적 숙련(예: 독일)의 혼합 등 네 개 유형을 도출했다.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숙련 형

성 기제는 사회정책 선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

을 수용한 일본은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실업보호 수준이 낮으며, 직무교육･연공서열･평

생고용 등은 이를 지탱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고품질의 틈새시장 전략을 받아들인 덴마

크는 고용보호 수준이 낮고 실업보호 수준이 높으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고용 유연성

이 용인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강력한 복지정책이 결합된 유

연안정성 모형이 작동한다. 고품질의 혼합형 전략을 수용한 독일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수준 모두 높으며, 노사의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산별 노조와 직능교육체계가 이를 

지탱하는 주요한 제도적인 장치다. 과학･전문지식 기반의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은 고용

보호와 실업보호 수준이 낮으며, 사회보호 장치가 유연적이다. 

Estevez-Abe et al.(2001)의 방법에 따라 2000년대 초반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복지체제를 실증적으로 도출한 조성재 외(2008)의 연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017~2019년의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OECD 국가의 2010년대 후반 생산-복지

체제를 유형화한 것이 [그림 3-6]이다. 고용보호의 대리지표는 OECD가 편제하는 고용

보호제도(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이다. 하위 지표로 정규고

용, 임시고용, 집단해고 등이 있는데, 이를 표준화하고 각 영역에 1/3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이다. 반면, 실업보호의 대리지표는 OECD의 실업순대체율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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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시책을 사용하며 이를 표준화하고 각 영역에 1/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실업순대체율은 자식이 없는 1인 가구와 자식이 있는 외벌이 부

부 가구의 두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60개월 실업 기간 동안 복지와 주택급여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소득의 평균치를 낸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의 대리지표는 

OECD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지출액 비율이다. 

[그림 3-6] 주요 OECD 국가의 생산-복지체제의 유형화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조성재 외(2008)의 분석 결과와 [그림 3-6]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이 영미권 

유형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한국은 예전과 같이 동일한 유형에 있지만 일본과 마

찬가지로 고용보호 수준이 떨어지고 실업보호 수준이 높아졌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실업보호 수준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형 국가와 비

슷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2017~2019년 3년 평균 고용보호 지수를 세부 분야별로 보

면 정규직 보호 2.4(OECD 평균: 2.1), 비정규직 보호 2.5(OECD: 평균: 1.8), 집단해고 

1.9(OECD 평균: 2.8)로 집단해고 보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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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화에 따르면, 한국은 예전의 일본과 같은 유형의 기업 특수적 숙련 형성을 

통해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는 대기업 부문의 

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수준의 차이가 크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등 한국 대기업집단의 1980

년대 후반 이후의 기술 추격 과정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특정 산업 부문에서

의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경쟁자이던 일본 업체를 추월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

화는 일견 현실과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 

2  숙련의 양극화

투자 주도의 경제는 막대한 고정자본의 구축을 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와 작업장 

숙련보다는 생산･공정 중심의 엔지니어 헌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Amsden, 1989). 심

대한 기술(예: 엔지니어)과 숙련(예: 현장 근로자)의 분리는 숙련 수요가 J자형 곡선을 따

라 이동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숙련체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중간 

기술 및 작업장 숙련에 토대를 둔 관계 특수적인 조정시장경제의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작업장에 기반한 일본, 독일과 같은 고숙련 경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비수렴 함정’이 존재한다(조성재 외, 2006). 이를 반영하듯 

OECD(2019b)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1/5 정도(20.6%)가 인지능력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OECD 평균은 26.3%이다. 그리고 인지 및 비루틴(non-routine) 숙련이 부

족하고 엔지니어 및 기술 숙련을 선호한다([그림 3-7] 참조). 또한 설비에 대한 막대한 초

기 투자로 인해 요소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활용 등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 추구에 대

한 유인이 강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가 용인된다. 

노동은 작업장의 숙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는 노조의 경

제주의적 전략, 노동시장의 경직성, 사회적 조정 능력의 미약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능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물적 토대가 약한 것은 사실

이다(정준호, 2018). 현장 숙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1990년대 중

반 전후로 일부 대기업은, 예를 들면 직능급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제안을 했지만, 노조

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그 당시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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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복수노조 금지 등 ‘3금 조항’으로 민주 진영의 노조는 배제되어 있었다(노중기, 

1997).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처럼 작업장 숙련과 기술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조직적 

통합’은 일부 노조운동의 배제와 같은 노사 간 신뢰의 부재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림 3-7] 숙련의 양극화: 인지적 숙련 비중 저하와 엔지니어링 숙련의 선호

주: 동그라미는 인지 숙련이 낮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정준호･전병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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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

가. 노동 절약적 자동화 투자의 확대

국민 경제의 장기 투자율과 제조기업의 실제 투자율은 2010년대에 내림세이지만, 노

동 절약적인 자동화 투자는 증대하고 있다.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감률로 정의되는 한국의 OECD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지수는 

2010년대 이후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더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취업자 1만 

명당 운영 중인 로봇 수로 정의되는 로봇 밀도의 기울기도 2010년대 이후 더욱 가파르다

([그림 3-8] 참조). Karabarbounis and Neiman(2013)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자본

재 상대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와 노동과 자본 간 

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심화 지수가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심화 지수의 상승

은 자본 투자가 자본 절약에서 노동 절약적 투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준

호･전병유(2019)는 최근 한국에서 자본심화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자본재 가격의 하락

에 따라 첨단 기계장비의 구입이 용이해진 점, 경쟁 강화를 위한 공정 효율화, 노조 회피 

전략, 작업장 숙련 경시 풍토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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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노동 절약적인 투자: 자본심화 지수 및 로봇 밀도 추이

자료: 정준호･전병유(2019); 정준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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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3-9] 제조기업의 인건비 비율 및 매출액 증가의 장기 추이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해 계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정보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 제조업의 핵심 성장 기반이 전자와 자동차인데, 이 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노동

보상비용(labor compensation cost)이 높아 로봇 사용이 빈번하므로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가 높다(김태경･이병호, 2021). 이 외에도 공정 효율화, 노조와의 갈등 우회, 

지루한 작업 공정 회피와 작업 환경 개선 등도 이에 한몫했다(정준호, 2017). 이처럼 정

보기술(IT)과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 투자는 저금리와 로봇 가격 인하 효과,10)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점차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권혁욱･김대일(2014)

은 산업 수요 변동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동화･설비 투

자와 같은 투자 조정으로 이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9]에서 

10) 김태경･이병호(2021)에서는 명목가격 기준으로 세계 로봇 판매 가격이 2009년 대당 6만 3천 달러에서 2018년 3만 9천 
달러로 38.6%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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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2010년대에 제조기업의 실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그것의 장기 추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고 있다. 반면 제조기업의 장

기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대에 들어 선형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실

제 증가율은 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비율 상승에 대처하

기 위해 제조기업들은 숙련 이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노동 절약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0년대에 OECD 자본심화 지수와 로봇 밀도가 가파

르게 상승하고 있다(정준호, 2020). 김태경･이병호(2021)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18년) 제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 1천 명당 로봇 한 대가 증가하면 해당 산업의 

종사자 수가 0.1%포인트 하락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0.3%포인트 떨어진다고 보고하였

다. 이 연구는 2010년대 로봇 사용의 노동대체효과(labor-displacement effect)를 실

증하고 있지만, 로봇 사용이 갖는 산업 간 생산성 증대 효과와 신산업 창출 효과를 고려

하고 있지는 않다(김태경･이병호, 2021). 

나.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980년대 이후 수출 확대와 자동화 투자 등으로 제조업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였

으나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비율은 1989년 27.8%를 최고점으

로 하여 이후 1991년 515만 6천 명, 2009년 383만 6천 명, 16.3%까지 감소했다가 

2010년대 이후 약간 증가하다 최근에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하락하고 있다. 따

라서 제조업에서는 1987년 이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

림 3-10] 참조).

국제 비교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고용 비율은 급속도로 서구와 같은 탈공업화의 패턴

을 따르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1989년 27.8%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과 패턴을 따르고 있

다. 프랑스와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고용 비율 수준과 추세가 유사하지만, 

독일은 제조업 고용 비율이 1970년 39.5%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는 있으나 그 수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그림 3-11] 참조).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 투

자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은 경영과 숙련 형성에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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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동시에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면서 소위 이중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준호, 2018). 

[그림 3-10]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비율 및 제조업 고용 규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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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3-11] 주요 OECD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율 추이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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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위기 이후 노동의 이중화･양극화 심화

핫토리 다미오(2007)가 지적하듯이 조립형 산업화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부

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이다. 대기업은 주로 핵심 부품･소재 

및 기계장비를 수입하고 공정에 관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제품 수준을 고도화하는 반

면, 중소기업은 부품･소재에 관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기변동 또는 비용 절감의 

완충 작용 역할을 담당한다(Levy and Kuo, 1991). [그림 3-12]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른 요소비용 절감 압력, 기술과 숙련 미흡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부가가치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정준호, 2016). 부가가치 생산성을 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지

만 2011~2016년 사이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여 둘 사이의 격차가 다

소 좁혀지기는 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는 조

선,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있다. 

규모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수반하고, 이는 수요 독

점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라는 전속적인 원하청 관계로 나타난다. 대기업집단은 계열 

기업들을 수직계열화로 엮어 내는 것을 넘어 위계적인 기업 간 관계를 이용하여 중소 하

청기업들을 사실상 재벌 대기업의 하나의 생산체계로 포섭하여 운영하는 준수직계열화

를 형성하고 있다(김종호 외, 2019; 정준호･전병유, 2019). 이는 대기업집단이 사실상 

내부 계열사와 같이 부품소재 생태계에 대해 위계적인 거래 구조를 통해 전일적 지배･통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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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그림 3-12] 제조 대･중소 사업체의 실질 1인당 부가가치와 연간 급여액 추이

자료: 정준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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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이중화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요인에 의해 강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고용 형태의 확산뿐만 아니

라 1987년 이후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한적(기업별 수준에서) 통제 권력, 그리고 이

에 대한 자본의 대응인 자동화-아웃소싱 강화와 이에 따른 생산물시장의 이중구조 경향

을 반영한 것이다. 정이환(2013)이 지적하듯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체제는 기업 내부 노

동시장의 고용 비중은 낮아지고, 사내 하청과 외주 이용과 같은 외부 노동시장의 고용 비

중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적어도 1987년 이전의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직 노동시장의 단일화-동질화 경향’(김형

기, 1988)과 노동시장의 이질성 감소 경향(송호근, 1990)이 나타났다. 김형기(1988)는 

‘예속적 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임노동자의 동질화 경향’ 가설을 실증했으며, 송호근

(1990)도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생산물시장의 이질성은 증가했지만 독점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대기업 부문의 노동자 임금프리미엄이 1972~1984년 사이에 감소

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질화 및 분절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생산직 노동자의 단일화 경향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가 억압적으로 통제하여 노

동시장을 시장경쟁의 폭력성에 노출시킴으로써 독점 지대를 기업이 전유하는 데 기인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이전에는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 내 격차

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노동조합의 임금 평등화 정책과 1990년대 초반 경기 호황

으로 인한 인력난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는 1987년 이

후 형성된 노동시장 분절화의 제도적 토대하에서 규모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격차가 확

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제의 제한적 성격뿐만 아

니라 생산물시장에서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전 1.3배 수준에서 

1.6배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졌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과 이윤액도 외환위기 이전 

1.5~1.9배 수준에서 2.2~2.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1997년 이후의 규모별 임금 

격차 확대는 기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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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에서 검토한 외환위기 이후 산업체제의 이중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

병유, 201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면서 고용 형태상의 이중구조가 중

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와 격차 확대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이 이중

화되었다기보다는 1997년 체제(신자유주의 체제)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지배적인 경향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철식, 2014). 이른바 1차와 2차 노동 간 차이가 크지 않고, 기

업 내부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 정도라는 것이다. 또는 이중

화와 분절화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이환(2018)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심과 주변 간 차이가 크고 서로 작동원리가 다

르며 중심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외환위기 이전에는 생산성-임금을 연계하는 사회적 조정의 경험이 없었으

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노사정 합의기구가 설치된 것도 아니었다. 상호 상생

이 되는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수평적 조정체제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그 당시 조정체제의 근간은 국가-재벌-은행 간의 개발주의적인 수직적 조정체제

였으며, 여기서 노동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임금을 연계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으며 노동의 유연화 전략으로 인력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

다. 대기업 노조의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은 방어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

지만, 표면적으로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기존의 억압적인 노동 배제는 다르게 전개되어 전투적인 노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

기업은 자동화를 과도하게 추구했다. 대기업은 작업장 수준의 숙련 형성을 주변화하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공정 합리화와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정준호, 2016). 현장 

숙련을 배제한 자동화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 극

대화를 위해서는 자연스레 장기간 노동이 요구된다. 지루하고 힘든 작업 공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자동화 투자가 노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작업장 숙련이 경시되면서 IT 

기반의 자동화는 제품의 품질 수준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0년대의 

세계적 호황으로 가공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집단은 노조와 암묵적 또는 명시적

으로 자동화 설비 투자-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활용 등에 동의하고 그 대신 노조는 경제

적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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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장 숙련이 경시됨에 따라 기능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으

며, 그 대신 사내 하청이나 사외 하청기업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이 극단적으로 추구되었

다. IT와 결합한 모듈화는 대기업집단에 하청기업들을 계층별로 선택적으로 포섭하고 배

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극단적인 IT 기반 자동화는 탈숙련과 노동의 배제

를 야기하며, 현장 숙련의 경시와 비용 절감 때문에 아웃소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 유연화 전략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및 노동의 이중화’에 기초한 산업-노동체제는 재벌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또는 준수직계

열화로 나타났다(이병천 외, 2014; 김종호 외, 2019). 문제는 기술 진보와 아웃소싱이 

1980년대 이후의 구조적 추세라고 할지라도, 자동화에 의한 숙련의 대체 및 모듈화와 아

웃소싱이 정치적 매개 없이 과도하고 왜곡되고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전

병유, 2016). 따라서 로봇의 지나친 활용은 외환위기 이후 현장 숙련에 대한 경시와 엔지

니어 기반 공정의 합리화, 노사 간 반목과 불신, 중국 효과, 사회적 대화의 미비 등이 맞

물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준호, 2016). 

요약하면,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 원･하청 관계, 고용 형태, 성

별 차이 등에 따라 중층적 분절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의 제도화된 이중화와 달리 고용 형태상의 노동 유연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이

중화라기보다는 산업생산체제의 특수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받는 형태의 노동시장 이중

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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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동산경제와 소유자 중심 개발국가 모형의 
전개

1  국가 및 개발동맹 주도 주택 공급 모형의 병존

주거(주택)체제를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Doling(1999)은 주택 공급을 개발계획, 건설, 

소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국가, 사회, 시장 등 주도적인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자유

주의, 사회(공산)주의, 조합주의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조합주의는 개발과 소비

는 국가가 주도하지만 건설은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같은 동

아시아 국가는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나 건설과 소비는 시장이 주도한다고 보았다. 이처

럼 동아시아의 주택 공급 체계는 발전국가, 민간 건설, 시장 소비 등이 결합하여 조합주

의 모형과는 구분된다(Doling, 1999; Ronald, 2007). 환언하면, 토지개발에 관한 국가

의 통제권이 강하지만, 주택 건설과 소비는 민간 시장에 맡겨져 건설기업, 투자자, 구매

력이 있는 중산층 등이 주택 공급 과정을 좌우한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아파트 청약제

도와 선분양 방식이라는 한국형 주택 공급 방식이 정부 주도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다(김

수현, 2013).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일련의 법･제도 기반 확충11)이 추진되었

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는 1989년에 수도권 200만 호 주택 공급 

계획과 25만 호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 

체계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

기에 2차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현 정부 시기의 3차 수도권 건설이 정부 주도

로 추진되고 있다. 이 체제는 신도시 등의 공영개발 방식과 아파트 지구 지정을 통해 공

공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동원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사들이

11) 예를 들면, ｢주택건설촉진법｣(1972), ｢특정지구개발촉진법｣(1973), ｢택지개발촉진법｣(1980) 등을 제정하여 주택에는 
토지 및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제공하고(1972), 특정 지구 세금 면제(1973), 민간 주택 건설업체 육성 방안(1975), 
아파트 지구 제도(1976), 등록업체 및 지정업체 제도(1977), 선분양 제도 및 분양 가격 통제(1977), 공영택지 개발 사업
(1980)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최경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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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간 건설업자가 이를 되사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분양제도, 주택도시기금, 사금융인 전세보증금 

등의 금융 수단이 동원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에서 신규 택지 개발이 힘들어지고 노후 주택 등이 양산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재건축･재개발 방식의 주택 공급

은 기존 토지(지분)를 이용한 토지에 기반하므로 주택 소유자 조합의 역할이 크다. 이 조

합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개발 이익을 건설회사와 공유한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일종의 개발 동맹이 형성된다(최경호, 2021). 이러한 개발은 조

합원 자기 부담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금융(PF)과 같은 민간 금융, 일부 주택도시기금 

등을 이용하여 추진된다.

국가 주도와 이해관계자 간 개발 동맹 주도 주택 공급 모형은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발 이익 환수 등 여러 문제를 노정했다. 예를 들면, 김태동･김헌동(2007)은 선분양 제

도, 분양가 자유화, 분양가 담합, 분양 원가 미공개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 건설기업과 투

기적인 다주택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재개발･재건축 과

정에서도 조합과 건설기업 간의 투명성 문제 및 개발 이익 환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990년대에는 판자촌 등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에 따른 대체 주

택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양자를 비교하여 보

면,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부든지 후자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기대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공급에서 지배적이 아니고 잔여적이다.

2010년대 이후 자가가 확대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장 이외에 새

로운 주택 공급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최경호

(2021)는 자가나 임대 등의 주택 점유 형태와 무관한 주거 중립성을 높이고 주거의 선택

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 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

나로 통합하고, 임대료 규제가 있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며, 전세의 월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거계층을 위해 환매조건부(지분 공유형) 주택을 지분 적립 방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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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와 시장 이외에 유럽의 조합주의 방식처럼 제3자가 주택 

공급의 생태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셈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택을 포함한 공동체 주택이나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토지 확보 및 공공 리츠와 같은 금융 수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

가 주택 점유 형태에 미친 바는 이제까지는 크지 않지만, 사회라는 ‘3자 협력 방식’이 시

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2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유형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

기존의 주거(주택)체제론 연구로는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론을 주택에 

적용한 Hoekstra(2010)의 연구가 있다. 그는 주거체제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

주의’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에 ‘지중해’ 모형과 ‘동아시아 생산주의’ 모형이 부가된다. 

Kemeny(1995)는 공공(사회)임대 부문이 자가 소유를 포함한 시장 부문과 분절된 이원

(dual) 모형과 그렇지 않은 단일(unitary) 모형으로 주거체제를 구분한 바 있다. 후자는 

공공임대주택과 자가 소유 간의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거 중립성(tenure 

neutrality)이 높은 모형이다. 반면 전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잔여적이며 사회적 낙인 

효과를 수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지중해(가족주의)와 자유주의 복지 모형이 혼재된 

특성을 보여 주면서 주거체제는 잔여적인 이중 임대시장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부문이 주거복지의 기둥으로 

서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이다(Malpass, 2008).

Schwartz and Seabrooke(2009)는 주택금융체제(housing financial system)를 중

심으로 이를 주거체제와 연결함으로써 자본주의 다양성(Hall and Soskice, 2001)의 자

유시장경제･조정시장경제 유형론 및 Esping-Anderson(1990)의 복지체제 유형론과는 

상이한 주거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노동시장과 복지국

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두 영역이다. 반면 주거 자

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는 두 축인 주택금융체제와 주택의 자산분포가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신진욱, 2011).

주거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사용되는 기본 지표는 ‘주택 소유율(hom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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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과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다. 전자는 소비재, 투자재, 사회권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회의 표상 및 주택(주거)체제의 한 축으로서 주택 점유 형태의 특성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후자는 가계의 부채 규모, 신용 접근성, 주택자금의 금융화 정도, 주택

금융체계의 리스크와 유동성, 이와 결부된 거시경제 특성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Schwar

tz and Seabrooke, 2009). 이들은 두 개 지표의 조합에 따라 ‘조합주의 시장’, ‘자유시

장’, ‘국가주의-발전주의’, ‘가톨릭-가족주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택금융체제

는 주택금융시장 규모와 자유화 정도에 따라 ‘자유저당금융(LMF: Liberal Mortgage Fi

nance)’ 체제와 ‘관리저당금융(CMF: Controlled Mortgage Finance)’ 체제로 나눈다

(Schwartz and Seabrooke, 2009).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작고 가계 금융시장이 활성

화되지 않으면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3]에서 보듯이 2010년대 말 현재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는 주택 소유율

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과 주택 소유율

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주의 시장형 그 어딘가에 있다. 이를 신

진욱(2011)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에서 

조합주의 시장 또는 자유시장 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주의 시장 

유형과 자유시장 유형 간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사회)주택 부문이 주택(주거)체제에

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다. 전자에서 이는 민간 시장과 더불어 주택(주거)체제를 지탱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다. 반면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가율이 상대적으

로 더 높고 공공(사회)주택 부문은 잔여적이다. OECD 통계와 HYPOSTAT 2020에 따르

면 한국의 주택 소유율은 2010년 54.3%에서 59.1%로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2010년 33.2%에서 2019년 44.3%로 커졌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디고 자가율과 주

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수치상으로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

시장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Chiquier(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외

환위기의 여파로 가계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저당 대출 시

장이 급격히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진욱(2011)은 수치 이면에 있는 두 가지의 주택(주거)체제 특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를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체제’라고 일컫고 있다. 첫째, 공공임대 주

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세 차익을 겨냥하여 단기 임대를 선호하는 전세제도로 임

차인의 주거 불안정성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이 낮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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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포괄적인 주거복지 구축이 아니라 주로 주택 건설과 

주택시장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Holliday, 2000; 

Doling, 1999; Ronald, 2007). 즉 주거복지나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정책적 청사진이 

불명확하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성이 크고 주거를 공적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진욱(2011)은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를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유형이라고 일컬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자가율이 높아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서 주거 소유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늘어나

지만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거의 질도 양극화되고 있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07년 전체 주택 재고의 3.6% 수준이었으며, 당시 공급량 부

족으로 주거 최빈층이 입주함으로써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나타났다(김수현, 2008, pp. 

168-169). 이에 대한 성찰로 이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그 비율이 

2010년 6.3%에서 2018년 8.9%로 높아졌다([그림 3-14] 참조). 하지만 이 부문은 주택

시장에서 여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3-13] 주거 자본주의의 유형화

주: 2016~2018년 평균치를 사용했으며, 각 지표를 표준화함. 분석 대상은 39개국임. 주택 소유율의 평균은 73.

4%이고,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평균은 42.3%임.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OECD, Questionnaire on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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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만, 공공(사회)임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유형이 아니다(Aalbers, 2009). 독일은 공공임대주택 비

중이 낮고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높지만, 임차인 보호가 강하다. 벨기에는 대륙 유럽 국가

보다 이례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공공(사회)주택 비율이 5% 내외로 상

대적으로 낮아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de Decker, 2007, p. 35). 우리나라

는 임대인과 비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한 편이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중되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차

인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획기

적인 사건이다.

[그림 3-14] 주요 국가의 공공(사회)임대주택 스톡 추이

자료: OECD, Questionnaire on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전세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현행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체제의 폐해인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더 심화할 소지가 크다. 또한,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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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주택 소유자 내에서도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간 자

산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거 불안정성과 자산불평등 측면에서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에 심원한 사회･경제적 분단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3  자산 기반 복지의 토대로서 주택 자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공적 복지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에 자산 기반 복지의 수용성이 강

한 사회이다. 김도균(2018)은 한국형 자산 기반 복지의 역사적 경로를 보여 준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시기 소득공제제도와 산업화를 위한 저축 동원 전략의 일부인 근로

자재산형성저축제도(재형저축)에 주목하고, 이를 자산 기반 복지의 한국적 원형이 만들

어진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와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제도를 두 축으로 한 자가 보유 중심

의 중산층 육성 전략과 소득공제 확대 및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에 주목했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자산 형성=내 집 마련’의 규범이 이어지고 

외환위기 여파로 급격한 가계 금융 자유화가 전격적으로 단행됨으로써 자산 형성 방식이 

저축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소득공제 확대와 조세부담 하향평준화 등 기

존 제도적 유산들이 재차 활용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이 “신자

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친화력이 있는 자산 기반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김도균, 2018, 

p. 218)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가계저축

률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상승하고,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의 이러한 가계저축률 상승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

진국에서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으나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

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부동산경기 활성

화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 상승의 기울기는 이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

가와 비교해 201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과 가계부채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석 외(2018)는 2010년대 초반 이후 가계 순저축률 증가가 거시･구조적 요인보

다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도입된 부동산 완화 대책 등으로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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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주거용 건물 투자의 증가세로 이어지고, 가계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

채를 늘리고 가계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 순저축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15] 가계의 저축률과 가계부채 비율의 변동

주: 1)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가구부채 총액 ÷ 가구 순가처분소득) × 100.

2) 가계 순저축률= [가계 순저축 ÷ (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 100

자료: 한국은행,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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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주요한 투자가 주택 구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가계 저축이 집 장만의 주요한 

원천이다. [그림 3-16]에서 보듯이 가계저축률은 가계 투자율과의 상관성이 크다. 그리

고 2010년대에 들어와 가계저축률과 주거용 건물 투자 증감률 사이에도 상관성이 높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저축과 가계부채가 맞물려 주택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기묘한 현상을 보여 준다. 주택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는 자가율이 높지 않은 상

태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주택 차입자의 부담을 늘려 소비를 억제하고 있어 기대만큼 크

지 않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저

축이 늘어나 이 또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김형석 외, 2018).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빚내고 집 사라”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에 한몫한다. 이는 

2010년대 접어들어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

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 금융이 자유화되면서 저축 중심이 아닌 부채 중심의 자산 기반 복

지가 금융화되는 가운데,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 저축률 증가세가 주택의 신규 구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부동산시장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광풍이

다. 공적 복지의 확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중산층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부동

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자산 증식과 재테크를 노후보장과 생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변동성이 큰 금융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만 - 아파트 자산에 대한 편향이 크다. 하지만 주택 자산에 대한 이러한 편향은 2010년

대 이후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가용한 가계저축을 동원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

승시키고 민간 소비의 몫을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질곡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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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가계의 저축률과 투자 비율의 변동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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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2013)은 자가 소유를 매개로 한 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효용성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 주거의 양극화, 주택 가격 안정화, 자가 소유의 역

할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산 

기반 복지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이는 우상향하는 주택 가격의 기울

기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저성장이 기대되며 이러

한 맥락에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 기반 복지의 지

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가격의 급등락과 같은 주택시장의 위기 관리, 

주거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국가 체제의 확장에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수현, 2013). 

반면에 Summers(2016)는 저성장이 만연한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를 장기 침체

(secular stagnation)라고 일컫는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내파한 세계에서는 생산적인 

투자가 거의 없다. 이러한 세계에서 잉여 자본은 비생산적인 자산, 특히 주택 가격을 올

려 거품을 만든다.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서 발생한 이러한 거품 효과는 자본이 생산

적인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 자산 거품이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다는 Tirole(1985)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김도균(2018)의 지적대로 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는 주택 자산의 상승에 기대고 낮은 

조세부담에 기반한다. 특히 공평과세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수행되어 온 

조세정책은 증세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정당성 측면에서 국가의 

과세 역량을 취약하게 만든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분배 측면에서는 매우 역진적이

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주거와 같은 권리를 탈정치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저축에 대

한 강조는 사회적 측면에서 재산 증식을 통한 자립 또는 개인주의적 가족주의 가치를 강

화하는 기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저축과 가계부채의 동시 상승은 민간 소비의 몫

을 줄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생산적인 투자 대신 자산 투자로 잉여 자본을 이동시

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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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장에서는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역사적 경험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성장, 고용, 자산을 중심으로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생산체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전망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제와 고용, 자산

구조의 변화가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의 다른 축을 구성하는 복지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체제가 새로운 국면으

로 진입하는 전환점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제2장 ‘역진적 선별성’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전환은 온전히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산업화 시기에 누적된 한국 복지체제의 모순을 강화시킨 변화로 이해된다.

제1절 고도성장 종식과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

락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도 장기적 정체 국면

에 접어들었다. 또한 인구 요인과 생산성 상승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은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저성장 또는 ‘성장 시대의 

종언’은 복지체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개

발국가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있다.

한국은 고도성장 시기에 불평등이 완화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성장만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데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했던 경험이 한국만의 고유한 경

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는 특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태국의 경험은 흥미로운데, 태국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한국과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차이

를 드러내는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12)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한국이 중화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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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를 본격화한 197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태국과 한국의 일인당 GDP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그림 4-1] 참조). 

태국과의 비교는 개발도상국가였던 한국이 성장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완화했는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그림 4-2]와 

같이 1962년 0.414에서 계속 높아져 1991년 0.446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0.397로 낮아졌다. 재미있는 현상은 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을 추정할 수 있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보면, 둘 간의 차

이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는 높아졌다가, 불평등이 감소하는 기간에는 낮아졌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공적 복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일인당 GDP는 1997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면 계속 

높아졌지만, 태국은 한국과 같은 고도성장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태국의 경험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 한국과 태국의 일인당 GDP 변화(1946~2016년)

자료: Roser(2020), “Economic growth: GDP per capita”,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

org/economic-growth#licence

12) 이러한 비교는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다(Studwell, 20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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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태국의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그 차이(1962~2018년)

자료: Solt(2019),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s 8-9”, https://doi.

org/10.7910/DVN/LM4OWF, Harvard Dataverse, V6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그래프임. 

반면 미국의 역사적 경험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일 경우, 공

적 복지를 확대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가 소위 30년의 황금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세계

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서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미국이 아니

라 (미국보다 당시로서는 경제발전이 한참 뒤처진) 서유럽에서 황금시대를 열었다. 왜 그

랬을까?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 p. 166)의 지적처럼 미국은 서유

럽처럼 강력한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산업화 이전

에 민주주의가 발전해 계급정당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서

유럽에서도 복지국가를 확대한 주체는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만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역

할을 생산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면, 관대한 사회정책의 

제도화는 기업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대한 사회보험의 

급여와 산업별 숙련 형성 제도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유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80   국회미래연구원

다시 미국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가설적 주장이지만) 미국은 복지국가를 만들지 못했

던 것이 아니라 서유럽과 달리 만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윤홍식, 2019c, pp. 

85-89). 미국은 서유럽과 달리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를 성장

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다(Skocpol, 1987,  p. 

43). 실제로 자본주의 황금시기 동안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유럽보다 높았다

(Sassoon, 2014[2014], p. 400). 서유럽이 공적 복지를 확대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도 서유럽 국가들은 자국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 공적 복지 확대는 국내의 임금인상 압력을 우회하는 기제 중 하나였고, 서유럽

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Sassoon, 2014[2014], p. 312). 이렇게 보면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공적 복

지를 대신했던 한국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경험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닐 수도 있

다. 결국 핵심은 성장과 성장의 과정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늠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가능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발국

가 복지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의 증대는 부의 집중을 가져오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성장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우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디트리히 볼래스(Dietrich Vollrath)는 『성장의 종말』이라는 저서

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으며,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Vollrath, 2021[2020]). 이처럼 성공적인 성장이 우리의 생활 수

준을 높여 성장의 둔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성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과 빈

곤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복원은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해 괜찮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미국 예외주의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시기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13) 한국 복

13) OECD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2017년 기준으로 0.390에 이르며,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
코, 불가리아,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에 이어 다섯 번
째로 높다(6만 3,543달러, 2020년 기준)(The World Ban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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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

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된 조건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조응해 

새롭게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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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 불안정과 이중구조의 심화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종종 한국 사회가 외환위

기 전후로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

후 벌어졌던 일련의 변화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주장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에서는 평생고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리해고가 제도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고 생각되었던 대기업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무너지기도 했다. 실

제로 한국개발연구원(2017)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2017년에 발표한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에서 가

장 어려웠던 시기로 국민의 57.4%가 IMF 외환위기를 꼽을 정도였다. 국민들은 IMF 외

환위기가 일자리 문제, 소득불평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응답했다. 

IMF 외환위기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8.8%, 공무원･교사 등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6.0%, 소득불

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응답이 85.6%, 취업난을 심화시켰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다.14) 

하지만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이전의 경로를 이탈했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바라보는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이전부터 누적되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위기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

해 여기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한국 복지체제의 어떤 특성을 강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IMF 외환위기가 미친 영향에 대해 복수로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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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가 몰고 온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서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국민 인식조사에서와 같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한

국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IMF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복지체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체제의 핵심 제도인 수급권 문제와 밀접하

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체제는 물론 현재 한국 복지체제를 

이해하는 핵심 지점이다. 한겨레(2021. 7. 31., 2021. 9. 18.)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의 끈질긴 요청으로 공개된 IMF의 기밀 문서 「IMF 컬렉션」에 대한 기획특집기

사를 실으면서, IMF는 한국 정부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IMF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기업 경영 실패에 대한 주주

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할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충격 완화 등의 

단서를 달고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용갑 민주노총 위원장이 미셸 캉드쉬 IMF 총

재를 만났을 때 정리해고 문제를 이야기하자, 캉드쉬 총재는 “그 문제는 한국 정부에 따

지라”고 했다고 한다. 1998년 1월 8일에 개최된 IMF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이 

때때로 IMF 프로그램의 요구를 초과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권오규 전 IMF 한국 측 대

리대사는 “IMF가 제안한 개혁 조처들은 한국 정부가 실행하고 싶었지만, (국내) 이익집

단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지체된 개혁과제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까지 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유연화를 생각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이

해할 수 있다. 이처럼 IMF 외환위기는 1987년 민주화로 인해 지체되었던 한국 사회 신

자유주의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여하튼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국

면에서 민주노총은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김대중 당선인은 민주노총의 제안을 수용했다(이영환･김영순, 2001).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1998년 1월 15일에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하

고 2월 6일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담은 합의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노

사정이 합의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림 4-3]에서 보는 것처

럼 비정규직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60만 6천 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0년 742만 6천 명으로 지난 17년 동

안 61.2%나 증가했다. 다만 이 유연화는 기존에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던 대기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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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

지 10년간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지수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은 스웨덴보다는 낮았지만 덴마크보다는 높았고 일본보다는 훨씬 높았다(장홍근 외, 

2016). 사업장 단위로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1997

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러한 

특성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숙련 노동을 우회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이

는 자동화에 더 집착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단위: 천 명, %)

[그림 4-3] 비정규직 규모(위)와 비정규직 비율(아래)(2001~2020년)

자료: 통계청(2021),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_cd=2477(검색일: 2021. 10. 1.); 김유선(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KLSI issue Paper,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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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주도 성장체제 강화와 자동화의 가속화

숙련 노동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은 한

국 복지체제의 보편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기업집

단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화되었

다는 점이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성장 방식이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전제인,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규모를 제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GDP 성장률에서 수출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비중)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그림 4-4]를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GDP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였

다. 수출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장

은 투자와 소비가 이끌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GDP 성장에서 수출의 기

여도가 급증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해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동원

해 조립･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모델은 모듈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더 강화되었다(橫田

伸子, 2020[2012]; 조형제, 2016). 이병천(2013)의 말처럼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거치

면서 수출 주도 성장체제가 수출 독주 성장체제로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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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GDP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1988~2020년)

주: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한국은행(2021),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소득, https://ecos.bok.or.kr/jsp/vis/GDP/#/s

pending(검색일: 2021. 8. 16.);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2010), 『한국경제 60년사 I: 경제일반』.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체제는 노동 숙련을 우회하는 한국 기업의 극단적인 자동화와 

맞물려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산업의 고도화는 숙련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노동 숙련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더욱이 1987

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

권이 강화되자, 대기업은 노동자와 타협하기보다는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했

다. 3저 호황이 끝난 1990년대부터 대기업집단이 적대적 노사관계를 우회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 노동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는 신경영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다.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자동화율(로봇 밀도)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높아지기 시

작했다. 1990년 노동자 1만 명당 6대에 불과했던 로봇은 1994년 27대로 늘어나고 

1997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373대로, 세계에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

지만, 제조업 역량을 고려하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 중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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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을 설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지

위에 따른 중층적 분절이 가시화되고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확대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분절된 구조 위에서 제도화되면서 공적 복지제도가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 밀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1990 6 183 31 20

1994 27 253 50 30

1998 80 299 90 42

2002 104 292 130 60

2006 169 303 172 60

2010 251 270 192 76

2013 373 293 215 89

2015 531 305 301 175 212

2016 631 303 309 175 223 211 488

2017 710 308 322 200 240 230 658

2018 774 327 338 217 247 240 831

2019 868 364 346 228 274 243 918

자료: 1990~2013년 수치 - 정준호(2016),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pp. 70-111. 

2015년 수치 - IFR(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2016~2017년 수치 - The Robot Report(2019), US robot density ranks 7the in the world, https://

www.therobotreport.com/us-robot-density-ranks-7th-in-the-world/

2018년 수치 - IFR(2019), IFR Press Conference 18th September 2019, Shanghai. https://ifr.

org/downloads/press2018/IFR%20World%20Robotics%20Presentation%20-%

2018%20Sept%202019.pdf 

2019년 수치 - IFR(2021), Facts about robots: Robot density worldwide, https://youtu.be/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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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에서 역진적 선별성 
강화

1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 확대

IMF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IMF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빈곤과 실업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망을 구축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큰 변화가 아

닐 수 없다. 즉,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과 결합하면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약화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공적 복지를 확대할 창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 복지의 확대 방향이 

적절했는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 하나는 근대적인 공공부조의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확대이다. 먼저 

공공부조를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이자 제2차 구제금융(IMF 

Plus)을 제공하면서 한국에 강력한 신자유주의화를 요구했던 IMF가 김대중 정부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1990년대 동유럽과 중남미 등 개

발도상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가 이들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문제를 

심화시키자, 1990년대 후반부터 IMF의 요구에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퇴치, 기업의 지

배구조 개선, 신중한 자본 개방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담게 된다(Rodrik, 2011[2007]).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사회안전망 강화는 바로 이러

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IMF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IMF의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한 국민최저선 확보 운동과 김대중 정부의 친복지적 

성향 등이 결합하면서 한국 복지체제는 194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근대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도화했다. 

시민권에 기초한 공공부조라는 의미를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노동능력 여부를 가리고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우는 전근대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다. 더욱이 생계급여는 입법



제4장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복지체제

제3절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에서 역진적 선별성 강화   89

화 취지가 무색하게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가족이 빈곤층의 생계를 1차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노동능력이 있는 빈

곤층에게 노동의무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 등은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두고두고 논란

이 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확대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

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한다. 지역과 직업에 따라 분절되어 있던 의료보험은 단일한 건

강보험으로 통합되고, 국민연금의 대상은 명목상 모든 국민에게 확대된다. 하지만 1997

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림 4-3]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

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을 증가시켰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정기적･안정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IMF 외

환위기 이후의 시장 변화는 안정적 기여금 지급이 가능한 고용의 비중을 오히려 축소시

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가 확대되자 역설적으로 사회보험에 

포괄되는 사람과 배제된 사람 간의 간격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2000년대 본격화한 한국

의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고민

하기보다는 제2차 대전 이후 북･서유럽에서 만들어졌던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

지 확대 전략을 비판적 검토 없이 접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가 발

생하고 몇 년 후인 2000년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74.2%가 가입

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22.6%에 불과했다(보건복지부, 2015). 피부양자를 사회

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다른 사회보험도 고용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사적 보장 기제의 전환

마지막으로 주목할 영향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자산 

중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상대적 역할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IMF 요구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은 한국 금융시장에 외국계 금융자본이 물밀듯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

는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라는 요

구와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한겨레, 2021. 7. 31.).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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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불과 3년간 620억 달러에 달하는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 투자

되었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1999년 

35.5%에서 2006년 64.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외국계 은행의 시장 점유율도 

1999년 12.2%에서 2006년 28.0%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지주형, 2011, pp. 

321-326). 

이러한 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사회보험의 기능적 등가물처럼 기능했던 사보험

의 역할도 변화시켰다. 사보험의 성격이 보장성 보험에서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과 같은 

투자성 보험으로 바뀌면서(이지원･백승욱, 2012), IMF 외환위기 이전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적 대응 기제로 작용했던 사보험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그림 4-5]는 이러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GDP 대비 사보험의 보험료 납입 비율을 보면 1997년 

GDP의 9.03%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낮아져 6%대에서 안정화되었다. 물론 GDP 대

비 보험료 지급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4%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의 상승세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4-5] GDP 대비 사(私)보험료 납입금 비율, 지급 비율, 사회지출 비율(1976~2019년)

자료: OECD(2021), Social expenditure datase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검색일: 2021. 9. 20.); 생명보험협

회(2020), 연도별 생명보험 사업개황, https://www.klia.or.kr/consumer/stats/yearBook/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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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적 자산으로서 주택의 역할은 더 커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기금을 활용

해 임금노동자와 중산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윤홍식, 2019b, p. 223). 

노태우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분리

하면서 자산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1988년 기준으로 자산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는 이미 0.60에 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주택 가격은 급격히 상승

했다. 1986년 서울의 주택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90년 주택 가격은 161.2로 불

과 4년 만에 1.6배나 올랐다. 다만 토지공개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펼쳤던 노태

우 정부 집권 후반기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택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1990년 161.2까지 올라갔던 서울의 주택 가격 지수는 1997년에 149.4

로 1990년의 92.7% 수준이었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지

만,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

정된 시기였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가격은 과거와 같이 다시 상승하기 시

작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주택 가격이 위기가 진정되자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 지수는 1998년 139.5까지 낮아졌다가 2009

년 295.7까지 높아졌다. 주택이 금융산업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1997년 IMF 외

환위기 이후 왜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는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로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라고 불리는 주택,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책

은 1960년대 후반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자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

였기 때문이다(Norris and Byrne, 2015).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도 일단 소유하면 자

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주택)은 불확실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 주는 안전망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민들의 공적 복지에 대한 지

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김항기･권혁용, 2017; Ansell, 2012).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안

정을 위해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평범한 국민들이 왜 그토록 저항했는지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적 자산의 구성은 한국 복지국

가의 원년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이후 공적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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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체제 전략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관계에 기초한 두 가지 기본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망하기 위해

서는 복지체제 관점에서 생산체제(성장체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둘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글에서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를 분배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체제로 정의한다.15) 기존 연구에서 복지체제는 

단순히 사회정책으로 불리며,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과 

비교하면(Hall and Soskice, 2001), 이 글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대적 독자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절에서는 생산

체제와 복지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후 두 개의 상

반된 방향에서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을 검토했다(윤홍식, 2021a). 특히 두 체제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비교사회정책(또는 비교자본주의) 논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제도적 상

호보완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절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 한국이 어떤 

복지체제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15) 본 연구는 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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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전환

자료: 윤홍식(2021a).

첫 번째 방향은 [그림 5-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 걸어 왔던, 특히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고착화된 생산체제의 기본 성격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가정일 수도 있다), 복지체제의 전망을 검토하는 것이다. 비교사

회정책의 논의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간의 관계를 검토했던 대부분

의 선행연구가 취했던 관점이다. 생산체제의 성격이 복지체제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Hassel and Palier, 2021; Schröder, 2013; Hall and Soskice, 2001). 논란은 있

지만 정치체제의 다양성(민주주의 다양성)도 생산체제의 다양성 관점에서 설명한다(Ido, 

2012). 특히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복지체제는 독립적 위상을 갖지 않으며, 체제 수

준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정책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 

반면 두 번째 방향은 첫 번째 방향과는 정반대로 한국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할 복지체제

의 상을 제시한 후 이에 조응하는 생산체제를 역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복지체제의 

변화가 생산체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숙련을 지원해 생산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번째 방향에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복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체제가 만들어낸 동인이 

생산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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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체제, 복지체제, 그리고 제도적 상호보완성

가. 생산체제에 대한 정의와 자본주의 다양성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s)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16) 직관적으

로 생각해 보면,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집합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긋난 정의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

처럼 생산체제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산체제를 적확(的確)하게 

정의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생산체제를 마르크스주의에서 프

랑스 조절학파로, 다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체

제는 ‘생산의 사회적 방식(Social System of Produc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

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생산체제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생산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제도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을 조정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21a). 다만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이론이 생산의 사회적 방식을 설

명하는 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조절학파는 생산체제 대신에 축적체제와 

성장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Boyer, 2017[2015]), 소스키스(Soskice, 1999)는 200

1년 홀(Hall)과 함께 엮은 『자본주의 다양성』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생산체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자본주의 다양성』에서는 생산체제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Marx, 2008[1867]); Soskice, 1999; Hall and Soskice, 2001; Boyer, 2017[2015

]). 생산체제의 다양한 형태를 자본주의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등치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여하튼 생산체제를 ‘생산의 사회적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생산과 관련된 다양

한 제도들을 ‘조정(조절)’하는 방식이 국민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국가의 생산 방식이 하나의 형태(예를 

들어,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기

초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기되어 다양성이 지속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생산체제를 이해하면, 생산체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영･미식 신

자유주의로 수렴된다는 명제에 대한 반명제로 자본주의 체제의 분기를 주장하며, 자본주의

의 다양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성장체제로 부를 수도 있지만,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산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98   국회미래연구원

그러면 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가 1990년대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다가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비교사회정책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황금시대를 누렸

다(Amstrong, Glyn, and Harrison, 1993[1991]).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면서 자본 축적과 분배가 병행되는 그야말로 황금시대였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는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관리되었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완전고용을 실현한 국가와 완전고용에는 미치지 못한 국가가 있었지

만, 완전고용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공적 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전후(戰後)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는 불평등과 빈곤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각 국가의 자본

주의는 포드주의 생산체제로 수렴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위

기에 처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요구하는 지

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했고, 상품과 자본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었다. 이로

써 국가(정부)가 이자율과 환율에 개입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

킬 수 있다는 케인지언의 가정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Taylor-Gooby, 2004). 어

떤 국가는 위기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고, 어떤 국가는 우왕좌왕하면서 심각한 사회경

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실제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

스는 1974~75년, 1981~82년 종전과 같이 국내 유효수효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복지급여의 확대는 소비를 증가시켰지만 증가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소비 확대가 국내 경기회복, 일자리 창

출,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미미했다. 프랑스와 같이 영국도 정부 지출(복지급여 확

대)을 늘려 경제위기에 대응하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7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Palier, 2006).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같이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은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1970년대 위

기는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위기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지만, 위기가 발현되는 양상과 

대응은 동일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와 달리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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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은 이러한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간 차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프랑스 조절이론이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를 배경으로 만

들어졌던 이유였다. 조절이론은 전후(戰後)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그 원인을 자본주의의 조정 양식에서 찾으려고 했다(Boyer, 2013[20

04]). 미셸 알베르(Michel Albert)의 저작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선구적인 연구였다. 

알베르는 서구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앵글로･색슨(Anglo-Saxon)과 라인(Rhénan) 모형

으로 구분했는데, 이후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자본주의를 대

륙 유럽과 영미식으로 구분한 알베르의 유형화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Alber

t, 1991, Crouch, 2009, 재인용; Hall and Soskice, 2001). 특히 자본주의 다양성 논

의는 직접적으로 조절이론의 문제인식에 기초해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알베르의 유형처

럼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와 자유시장경제(LME: Lib

eral Market Economies)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조정(생산의 조정)’은 그래서 생산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자, 생산체제 

논의가 주류 경제학의 논의와 상이한 지점이기도 하다. 조절이론은 조정이 시장에서 수

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조절이론은 시장을 제도가 만들어 놓은 생산체제라는 구성물

에서 작동하는 파생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Boyer, 2017[2015]). 왜냐하면 행위자들은 

제도 속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

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를 상정하는 것과 달리 조절이론은 제도라는 제약 내에 존

재하는 합리적 주체를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생산체제의 유

형화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한다. 실제로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skice, 2001)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문제인식이 프랑스 조절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17)

생산체제를 생산을 둘러싼 조정의 문제로 이해하면,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누가 

조정의 주체이고, 어떤 제도들이 조정의 중요한 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

의 다양성 논의에서 조정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고, 조정은 기업을 둘러싼 제도의 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들의 관

17) 다만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조정이 없는 생산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에 의한 조정은 생산과 관련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Hall and Soskice, 2001, 
p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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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조정을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다양성에서 이해하는 조

정의 핵심인 것이다(Hancké, 2009a; Hall and Soskice, 2001). 이렇게 기업을 중심으

로 생산체제의 조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자본주의 유형 논의와 다른)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서는 생산과 관련된 제도들은 무수히 많지만, 기업을 중심에 놓고 산업관계, 숙련 형성, 

거버넌스,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등이 조정이 필요한 핵심 영역이라고 한다(Hall and 

Soskice, 2001). 하지만 조정의 주체를 기업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조정

과 관련된 국가와 노동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Hancké, 

2009b). 그래서 조정의 주체 또한 기업, 국가, 노동이라는 세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사실 국가와 노동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생산 방식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

체였다. 

나. 복지체제의 정의

복지체제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방식’과 

대응해 ‘재분배의 사회적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산에 대해 기업을 중심으로 보

는 것처럼 복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가

는 물론이고 가족(개인)과 시장도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데 동의한다(Esping-Ande

rsen, 1990). 복지체제의 국가 간 차이는 결국 복지 제공에서 시장, 국가, 가족의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복지는 단

순히 주류 경제학에서 보는 것 같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어쩔 수 없는 

비용도, 생산체제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분배제도도 아니다. 복지는 생산을 특정한 방식

으로 조정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것이다. 특정한 복지체제의 유형이 특정한 방식의 숙련 

형성과 조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Thele

n, 2021). 실제로 복지정책은 (특히 조정시장경제에서) 고용주가 필요한 노동자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es, 2001, p. 186). 

복지체제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제도의 보편성과 복지지출

의 구성(현금과 현물)을 중심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도 언급했지만, 복지체제를 이렇게 생산체제와 대등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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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논의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복지체제와 생산체제를 대등하게 다루어

야 복지체제의 전망이 생산체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 변수가 아니라 생산체제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지체제의 전망은 복지체제의 변화로 완결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제의 전환이 동반할 때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

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호보완성의 역동성을 강조하

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형태의 변화로 이에 대응해 다른 영역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ll and Soskice, 2001, p. 18). 

관대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업 특수적 숙련 노동이 생산성 향상에 핵심인 역할을 

하는 생산체제에서 제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pp. 152, 174, 176), 이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숙련 형성 체계가 제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경제학의 보완재 개념과 

유사하다.18)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 끓여 먹는다고 할 때, 라면 가격

이 상승하면 그 사람의 계란 수요는 (계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감소하는데, 이때 라

면과 계란을 보완재라고 부른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은 이런 경제학의 보완재 개

념을 국민국가 단위에서 기업의 행위와 관계된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 간의 관

계로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완재 개념이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체제가 행위자(구체적으로 기업)의 관점

에서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자본주의 

연구에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을 도입한 핵심 이론가 중 한 사람인 마사히코 아오키

(Masahiko Aoki)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게임이론에 근거해 설명한다(Aoki, 2010, 

pp. 73-75).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가 거시적인 체제 간의 비교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

할 수 있었던 것도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을 구상했기 때문이다(윤홍식, 2021a).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관점에 근거해 자본주의 다양성을 이해하면, 1980년대 이후 신

18)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상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때 두 상품을 보완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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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1990년대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영･미 자본주의의 패권과 글로

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강화･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가 하나의 

형태(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자본주의 다양성)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주장처럼 제도 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면’ 

신자유주의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확산 등으로 국민국가의 생산체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영역에서의 제도 변화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영역에서의 제도 변화를 유

발하기 때문에 생산체제는 수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외적 충

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변화는 한 방향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개념은 생산체제의 ‘균형

(equilibrium)’에 관한 것이다. 생산체제 내에서 어떤 하위 체제의 변화가 다른 하위 체

제의 조정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은 하위 체제의 변화로 생산체제가 균형에서 이탈하지

만, 다른 하위 체제의 조정으로 다시 새로운 균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상정한다. 제도적 

상보성은 불균형이 다시 새로운 균형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생산체제에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는 균형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론처럼 행위 주체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중균형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Aoki, 2010, p. 74). 자본주의 다

양성을 조정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로 구분하는 것은 제도적 상보성이 생산체제의 상

이한 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은 한 제도의 

변화가 다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동적인 동시에 제도들 간의 상호보완

적 관계가 유지되는 ‘균형’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적이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성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제도 간의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

는 변화의 과정만이 아니라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생산체제의 균형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로 이어지는 조정은 체제가 균

형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다. 상호보완성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핵심 축(linchpin)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

한 개념이지만, 그 실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Hancké, 

2009b).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좋다는 홀과 진저리치(H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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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ich, 2009)의 연구를 재현한 연구에 따르면, 상호보완성은 경제적 성과의 작은 

부분만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순수한 자본주의 유형(이념형에 가까운 조정시장경

제와 자유시장경제)보다는 혼합형의 경제적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Kenworkth, 2009). 이런 경험적 결과는 제도적 상호성을 자본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절대적 준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조건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볼프강 슈트렉

(Wolfgang Streeck)의 주장으로 이어진다(Crouch et al., 2005, pp. 363-366). 따라

서 본 연구는 [그림 5-2]에서처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있고 없고”라는 여부의 문제가 

아닌 “높고 낮은” 수준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현실 세계에서 제도

적 상호보완성은 상보성이 매우 강해 제도의 일관성이 높은 사례와 매우 약한 상보성이 

존재하는 제도의 비일관성이 높은 사례의 중간 어디인가에 위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관성

Coherence

제도적 상호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비일관성

Incoherence

[그림 5-2]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수준

또한 두 제도 간의 상호보완성은 낮지만 세 제도 간의 상보성은 높은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부아예(Boyer)가 독일의 예를 들어 제시한 것처럼 기업의 공동결정권은 주주가

치와 양립할 수 없지만, 조기은퇴라는 제도를 통해 세 제도가 공존할 수도 있다(Crouch 

et al., 2005, p. 370). 그러나 이렇게 정의를 해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도적 상보성

의 정도가 사회･경제적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와 제도적 상보성이 높은 유형 중 어떤 유형

이 더 성과가 좋은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통

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글에서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두 체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

는 유용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둘 간의 상보성은 어디까지나 수준의 문제이고, 다른 

제도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서 있다.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104   국회미래연구원

제2절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국가)는 시대의 규정성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규정

성 내에서의 자율성이지, 그 밖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케인스주의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때, 1980년대부터 지난 40년의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도 1960년대에는 스스로를 

케인스주의자라고 이야기했다(Barro, 2004).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보수주의자 

닉슨은 1971년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We are all Keynesians now)”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Arthur, 2009). 그러므로 2021년 갑자기 우리에게 다

가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 복

지체제를 규정하는 커다란 힘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기본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균형을 강조하면서, 완전고용과 적정한 소득을 보편

적으로 보장했던 복지국가의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직

면한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위기를 넘기자,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

토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사실상의 

긴축을 선언하며 신자유주의 기조로 되돌아갔다(Blyth, 2016[2013]).19) 그러나 긴축은 

대침체라는 위기를 완화하는 대안이 아니라 위기를 강화하는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긴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IMF와 같은 신자유주의 기관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

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론처럼 지속성장과 직접

19) 또한 KOTRA,“캐나다,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담 주요 쟁점합의 사항”을 참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
/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
bsSn=242&pNttSn=9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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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지속성장은 불평등과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평등을 낮추고, 이렇게 낮아진 불평등이 지속성과 관련된다는 경

험적 결과를 발표했다(Ostry, Berg, and Tsangarides, 2014; Ostry, Loungani, and 

Berg, 2019). IMF가 지속성장을 위해 긴축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의 연

례 회동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사실상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긴축의 실질

적인 종식을 선언하기에 이른다(Giles, 2020). 글로벌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정책 패러다

임의 기조가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당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코로

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현상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

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5-3]을 보면 2008년 이후 교역 증가율이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거나 거의 같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초 영국의 중도보수 성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2019)는 이러한 현상을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20)이라

고 표현할 정도였다. 특히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중국 및 신흥개발국가와 세계 

경제가 얼마나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인 무역결합도가 2008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했다(Lund, Manyika, Woetzel,  Bughin, Krishnan, Seong, and 

Muir, 2019).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한 것이

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국가가 주권, 민주주의,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중 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트릴레마에서(Rodrik, 2011[2007])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

가가 국민의 삶을 높이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산업구조의 변화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

화와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 ‘slow’와 ‘globalisation’의 합성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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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세계 GDP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1990~2020년)

자료: WTO(2020), “Trade set to plunges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Trade 

forecast press conference,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 

세 번째는 지식경제의 가속화이다. 비대면 사회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확산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플랫폼, 긱 노동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분류

할 수 없는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사업 형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OECD(2019a, 

p. 13)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자영업(self-employ

ment), 기간제 노동(fixed-term & temporary work) 등을 새로운 노동 형태로 인식하

고 있으며, 제로시간 노동, 온콜 노동 등도 새로운 노동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OECD, 2

019a). 전통적인 자영업자와 상이한 형태의 직군도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단일 고객이 자영업자의 노동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 

전체 자영업자 중 그 비율이 슬로바키아에서는 28.7%, 덴마크에서는 대략 6.4%,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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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5.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9b).21) 이러한 기술 변화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지식경제가 요구하는 인적

자본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시민의 권리가 이전보다 더 중요

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권력관계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서구 

사회는 극우정당의 준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통적인 좌파 정당이 하층(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극우정당들이 이들의 대안 

정당으로 부상한 것이다(Fraser, 2021; Piketty, 2020[2019]).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13년 선거에서 1.9%를 득표했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

에서 12.6%를 득표하면서 제3당으로 올라섰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에

서는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2014년, 2018년 총선에서 각각 12.9%, 17.5%를 득

표하면서 제3당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선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후보

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33.9%를 득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우정

당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일이 벌어졌다. 2021년 9월 26일에 치러진 독일 총선을 보면, 

사민당이 25.7%의 득표율로 제1당으로 복귀했고 독일을 위한 대안은 11.5%를 얻어 제4

당으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들로 파급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국면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인적 교류가 막히면서 극우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경향신문, 2021). 결국 팬데믹 이후 복지국가의 확장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력한 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자영자보다는 노동자성이 강한 새로운 노동자라는 의미에서 영어 본래 의미대로 ‘자기계정 노동자(own-account worke
r)’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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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안적 복지체제 전략의 구상

1  생산체제의 특성과 변화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을 생산체제와 연동해 살펴보기 전에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한

국 생산체제의 특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생산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는 조정 방식과 성장 방식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 Hassel and Palier, 2021; 윤홍식, 

2021a). 한국의 생산체제는 조정이 전국적으로, 산별로 이루어지는 조정시장경제의 전

형인 스웨덴, 독일과 상이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자유시장경제와도 

차이가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체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조

선 등 고품질 제조업 상품과 반도체, 휴대전화 등 첨단 ICT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서구와 비교하면, 독일의 고품질 제조업 상품과 스웨덴, 핀란드 등의 ICT 첨단 

제품(Hassel and Palier, 2021) 모두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체제의 전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ICT 산업의 발전이 생산과 관련된 다이내믹 서비스의 발전과 수출로 이어

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차이가 있다. 고품질 제조업 상품도 숙련 노동에 기초한 

경쟁력이 아니라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은 숙련 노동의 고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첨단 자동화 설비로 대체해 

비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19b). 한국의 고유한 생산 

방식 특성을 분석한 조형제(2016)가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고 명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생산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최첨단 자동화 설비는 뛰어난 엔

지니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숙련 형성이 대학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는 일

반 숙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숙련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을 선발하는 위계화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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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구조는 이러한 생산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엔지니어 중심의 한국 생산체제

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생산의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Avlijaš, Hassel, and Palier, 2021).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생산체제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부담･저복지(낮은 세금･낮은 급

여)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복지체제의 공･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역진적 

선별성은 이러한 한국 생산체제의 특성과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생산체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체제를 구상함에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은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규정해 온 정책 패러다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로 유발된 정

책적 변화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더욱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단적으로 그 변화는 경제와 복지에서 정부의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

ing)은 아직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가치사

슬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는 무역과 생산의 현지화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의 성장 방식

과 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국제적 생산분업에 

의존해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하고 이를 최종재로 조립･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체제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약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하이

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는 수출보다 내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경제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에서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

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했던 한국 생산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하에서 제안하는 복지체제의 대안적 구

상은 한국 생산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새로운 변화 요인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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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체제에서 복지체제로

첫 번째 대안인 ‘생산체제에서 복지체제로’는 [그림 5-1]에서 제시한 첫 번째 방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을 그려 보는 것이다. 이 논의는 앞에서 검

토한 한국 생산체제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강화됨을 전제한 것이다. 몇 가지 쟁점

이 검토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과 같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가 함께 작동한 최종 결과물로서의) 분배체계가 지속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분배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앞서 검토했듯이 현

재 한국 복지체제는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구성되기 시작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체제이다. 이는 한국 복지체제가 하이퍼 글로

벌라이제이션,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긴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이 

본격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시기에 한국의 생산체제는 다양한 방식의 위기에 직

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둘째 쟁점은 현재 생산체제의 전환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풀어 가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방

식을 비판하면서 이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효성은 낮았

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던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재벌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표명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대기업 중심형, 수출 주도형 생산체제

에 대한 유의미한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였다.22) 만약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

식에 대한 개혁이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생산체제

를 그대로 둔 채, 생산체제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제를 복지체제를 통해 완화하는 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진적 선별성’이 한국 생산체제가 만들어 낸 복지체제의 문제

2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
민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한겨레, “청 ‘삼성에 손벌리기-재벌개혁 의지 약화’ 우려시
선 의식한 듯” 2018년 8월 4일). 같은 정당 소속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초기의 정책적 입장은 유사하지만 집
권 이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면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살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약화되었다(윤홍식,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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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체제의 과제는 이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산체제가 만들어 낸 중층적 이중구조에 맞게 사회적 위

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보편주의 복지제

도를 근간으로 선별적 제도가 보완하는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를 지향하자는 의미는 아니

다.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중산층은 안정적 고용과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

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주로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이 사회적 위험에 직

면하기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민간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만을 

돌려준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57.1%만 급여로 지급한다. 반

면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175.8%를 급여로 제공한다(최기

춘･이현복, 2017). 대안은 사회보험료의 급여 수준을 높여 가입자가 별도의 민간 보험에 

가입할 동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보험료를 높이면 가입자의 부담만이 아니

라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 생산체제는 숙련 노동의 고용을 최소

화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노동자의 규모 자체가 작다. 수

출 대기업도 고용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높여도 기

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대안은 결국 한

국의 생산체제에서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는 소득 창출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인구집단,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지 못하는 인구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는 고용계약과 무관한 

반면, 후자의 집단은 고용계약의 불안정성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사회보험은 고용과 연

계된 공적 보장제도이지만 우리나라 생산체제에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고용계약 형

태는 매우 제약적이다. 또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이나 자영업자에 더해 플랫폼 노동이

나 긱 노동과 같이 새로운 고용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사각지대는 더

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생산활동에 참가하기 어렵거나 소득원이 없는 

인구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담당하고 있지만 수급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림 5-4]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

는 188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2019년 상대빈곤율(가구원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16.3%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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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와 가장 가까운 중위소득 40% 이하의 

빈곤율이 10.5%였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절대빈곤율을 측정한 자료를 보면 절대빈곤

율(기초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의 비율)은 대략 11~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율

과 관련한 이런 통계를 고려하면,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계층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복지체제에서 실업, 노령, 질병 등의 사

회적 위험에 직면해 소득을 상실할 경우 사회보험의 대상자인 일부 계층과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인구의 3~4%인 극소수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

제도 없이 방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 빈곤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2001~2019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중위소득 50% 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빈곤통계연보 – 상대빈곤율 40% 이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 – 절대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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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중 누구나 빈곤율 이하로 소득이 낮

아지면 최소한 빈곤율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최소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변화로 인해 새롭게 확대되는 플랫폼, 긱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

는 계층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대략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내려간다면 기본적으로는 

최소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소소득보장제도의 특성은 노동시장의 지위(예

를 들어 자영업자 여부,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 여부 등)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급

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그림 5-5]의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 40~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

고 소득이 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자산이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소득 기준만으로 생계급여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근로 동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

기 때문에 [그림 5-5]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유사한 목적으로 근로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기준선을 넘는 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까지 50%

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준선을 중위소득 40%로 설정하면 1인 가

구 기준으로 수급 기준은 월 소득 75만 원 정도가 된다. 이때 월 소득 75만 원이 넘는 소

득에 대해서는 50%만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추가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도 이러한 틀

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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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최소소득보장제도(중위소득 40%)와 EITC

자료: 윤홍식(2021a).

이와 같이 소득보장정책을 사회보험과 최소소득보장제도(관대한 공공부조)의 이중구

조로 구성하는 이유는 보편적 사회보장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

이다.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수출 주도 

성장 방식의 생산체제에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실현될 가능성

은 낮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수요탄력성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회지출

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체제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복지체제는 안정적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는 소수에게는 보험수리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

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선별주의 복지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별주의 복지체제가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집중한다고 해도 

공적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최소소득보장의 수준을 기본생

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40%를 기준

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득 기준만을 적용해 보전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대한 선별주의 복지체제(이중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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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복지체제를 확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

다. 현실 세계에서는 선별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이러한 수준의 선별적 복

지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는 없다. 

사회서비스도 현재와 같이 민간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가능하다면, 민간 영리 기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업무를 비영리 민간이 위탁받는 방식,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기관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현재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은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만약 가능하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선별적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체제에서는 시장에

서의 불평등한 지위가 공적 복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복지의 이중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성공한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가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는 점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한 지식경

제의 확산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한 광범위한 시민의 역량에 기초한 혁신사회라

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복지를 이중화하는 이런 선별적 복지체제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어쩌면 이러한 대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

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뒤로 미루는 전략일 수도 있다. 

3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한 생산체제의 전환

현재의 생산체제를 그대로 두고 공적 복지를 강화하는 접근 방식은 이 자체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사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주장한 내용의 핵심 중 하나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는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

으면서 한 사회의 분배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조정시장경제는 보편적 복지체제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자유시장경제는 선별적 특성이 강한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한다(Schröder, 2013; Hall and Soskice, 2001). 생산체제와 숙련 형성이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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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갖고, 숙련 형성이 복지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도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핵심 주장이다(Thelen, 2021).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 방식과 복지체

제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Hassel and Palier, 2021). 고품

질 제품(제조업)을 수출하는 독일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핵심 노동력의 숙련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과제로 인해 복지체제의 이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공

적 복지가 계층화되어 있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이 성장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설명한다(Espinga-Andersen, 1990). 반면 ICT와 다이내믹 서비스와 같은 최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스웨덴은 인적자본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와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즉, 체제 차원에서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사민주의 복

지체제는 스웨덴의 성장 방식의 특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성장 방식을 생산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주장

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 생산체제를 그대로 두고 한국 복지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

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비교 대상국들보다 좋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생산체제하에서는 한국

이 아무리 잘해도 영미권 복지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생산체제

를 그대로 두고 단기적으로 공적 복지를 관대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공적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내수를 진작해 온 남유럽이 겪

었던 저성장･저성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안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

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을 지향하는 정부가 성장 방식을 바꾸겠다는 공약과 함께 여러 

차례 집권했지만 다시 익숙한 성장 방식으로 되돌아갔던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역발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복지체제를 바꾸어 성장체제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발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익

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체제의 다양성을 구분하는 핵심을 가장 단순화하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을 적

용해 보면 복지체제를 바꾸어 생산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생각만은 아

닐 것이다. 사실 사회보장을 확대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생산적 고용을 늘리며, 이를 

통해 산업을 고도화(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류는 아니었지만) 경제학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던 방법이라 할 수 있다(Behrendt, 2013). 예컨대 임금 주도 성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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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발상을 이론체계로 정립한 것이다(Lavoie and Stockhammer, 2013).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평적 정권교체가 일어난 

이래 생산체제를 직접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달걀의 아랫부분을 깨서 달걀을 세우는 방법, 즉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생산체제의 전

환을 꾀하는 방법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시도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복지체제의 전환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고용보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보험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제도에 포괄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 소득의 

60~80%로 (상한과 하한이 있는) 비례적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용상 지위는 

물론이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을 단일 사회보험제도로 포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중요한 장점은,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에서 논란이 되

는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 여부, 가짜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고용관계, 노동자성 등에 기초해 급여 대상을 확정하는 것

이 아니라 소득활동에 기초해 급여 대상자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첫째는 기업

의 사회보험 부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편적 사회보험의 실행이 (비

용 부담 문제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를 고용하

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를 이윤에 부과하게 되면, 이윤을 내지 

못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대부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식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보조

금을 지원하는 의도하지 않은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보다는 매출

에 기초해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

에 대한 비용을 기업의 비용구조에 내재화하는 것은 경쟁력 없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

는 동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진 기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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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조정이 원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즉, 생산

체제 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복지체제의 전환이 그 자체로 생산체제

의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복지체제의 전환(전 국민 사회보험의 도입)은 기

업의 비용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생산체제의 전환(산업구조 고도화)

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 전 국민 사회보험은 실직에 따른 노동자의 사적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전 국민 사회보험 도입을 위한 둘째 고려 사항은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제

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이다.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실업보다는 폐업을 예

방하는 차원의 지원을 선호한다(이성원, 2020).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폐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임금노동자들이 불신하

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단일한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반

발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의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전 국민 사회보험을 

단일한 제도 내에 두 개의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일제양여(一制兩與) 방식으로 운영할 수

도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해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영업자는 

별도의 기여와 별도의 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폐업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

의 선호를 반영하여,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을 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업급여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 국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하는 과

제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시민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생산체제에서 복지체제로’에서 검토

했던 것과 같이 전 국민 사회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 동기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급여 수준

은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의 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의 4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기준)로 급여 수준을 높여 

제도화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앞서 언급한 제도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체제 차원에

서 보면 앞서는 최소소득보장제도에 EITC를 결합한 제도가 복지체제의 핵심 분배 기제

이지만 여기서는 이 제도가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부차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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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이가 있다. 즉,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를 실현하고 관대한 공공부조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시민과 기업을 사회보험에 포괄하고 사회보

험에 포괄되지 못하는 시민에게 관대한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부

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웨덴이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고품질 제조업에서 ICT와 다이내믹 서비스로 전환함으로

써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5-6] 최소소득보장제도(중위소득 50%)와 EITC

세 번째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는 복지체제의 전환이 단순히 소득보장의 보편성

과 관대성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스웨

덴 사회가 양질의 고숙련 노동력이 형성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Thelen, 2021). 더 나아가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은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장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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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국처럼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무관해지는 사회에서) 양질의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시장에서의 분배 악

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가하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북유럽에서 

유달리 약했던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광

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윤홍식, 2021b). 

실제로 [그림 5-7]을 보면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구성은 1990년대 초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 현금지출이 감소하고 현물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스웨

덴의 산업구조 조정(고품질 제조업에서 ICT와 다이내믹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1990

년대부터 시작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안착해 가던 시기에 사회지출의 구성도 현금 중

심에서 현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식경제

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

은 시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물론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전제되

어야 한다.

[그림 5-7]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구성의 전환(1980~2018년)

자료: OECD(2021), Social expenditur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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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복지체제 전환을 통한 생산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은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

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과 동시에 이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복지체제 전환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안적 전략을 통해 우리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적인, 현물과 현금이 균형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 복지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과제는 정부가 복지체제의 전환이 산업구

조의 고도화로 연결되도록 적확한 산업정책을 전환 과정에서 결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이 쉽지 않는 전환의 좁은 오솔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환을 지지하는 

안정적 정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

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안정적 정치 기반만 있다면, 이 길은 걸어가 볼 가치가 있다.

4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

복지제도의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따른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체제가 만들어 내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

를 확대하든, 복지확대를 통해 생산체제를 개혁하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최소소득보장과 EITC를 결합한 제

도(일명 부의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이와 유사한 안심소득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 박기성･변양규(2017)의 추정치를 참조해 볼 수 있다.23)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다양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가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이

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증세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금이 국민을 위해 투명하

게 쓰인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국민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를 위해 쓸 것이니 세금을 더 내라는 선증세-후복지 방식

23) 박기성･변양규(2017)는 안심소득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약 25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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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증세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세원 또는 세목별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4단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림 5-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금과 지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1단

계 전략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의 칸막이

를 낮추어 필요한 곳에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 조치를 단행하

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처럼 한국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소득층

의 소비 촉진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화했던 감세정책을 감세 이전으로 되돌

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공적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저소득층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단계

조세감면 정비

재정칸막이 낮춤

등 재정효율화

2단계: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

3단계:

사회보장세

(기여금, 

사업주부담)

4단계:

부가가치세 증세

복지확대

인구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순위 확대

2021-2025

복지확대

2025-2030

복지확대

2031-2035

[그림 5-8] 선복지-후증세를 통한 4단계 증세 전략

두 번째 단계는 1단계를 통해 세금의 공정성과 지출의 적절성･투명성이 확보되면, 국

민적 동의에 기반해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보편적 누진증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2019

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율은 4.79%로 OECD 35개국 중 29위, 

OECD 평균 8.24%의 절반에 불과하다24). 누진적 보편증세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도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만 고소득층은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24) OECD, Tax on personal income (indicator), doi: 10.1787/94af18d7-en(Accessed on 21 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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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단계의 재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돌봄, 교육･훈련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필요를 반영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보장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

험 기여금으로 알려진) 사회보장세도 OECD 평균인 9.13%보다 낮은 7.32%에 불과하다

(35개국 중 22위). 다만 노동자의 기여금보다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낮은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최근 

논의와 맞물려 제도를 개혁하면, 사회보장세는 소득 기반 세제로 전환할 수 있다. 3단계

에서 확보된 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 실업, 질병, 노령 등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마지막 단계는 부가가치세(소비세)를 높이는 것이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세금

이라고 알려져 있어, 부가가치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증

세를 마지막 단계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

나 필요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재화와 그 외 재화의 세율을 이원화하면, 역진성 논란을 

조금은 우회하면서 증세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7.07%) 

역시 OECD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다. OECD 평균은 10.99%이다. 부가가치세 증세

를 통해 모아진 재원은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을 높이는 것과 

추가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4단계 전략을 통해 한국 복지체

제의 보편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복지 확대 전략은 산업정책

과 맞물려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5  복지체제와 동행하는 성장체제를 위한 효과적 산업정책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정책은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이라는 국가 주도의 선별적 산업

육성책이었다. 정부가 선별한 전략산업은 첨단산업에서 지식 기반 산업을 지나 지금은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으로 나아갔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

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식의 외부 효과와 조정 외부 효과 문제 등으로 인해 위험 공유를 

위한 국가 개입, 즉 산업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조정의 외부 효과는 협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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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 연관 효과의 제고를 통해 ‘시장 실종’(missing markets)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중범위 또는 거시적으로는 부문 내 및 부문 간에 기업과 노동자를 포함한 여러 경제 주체

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기존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즉 자원의 재배분을 도

모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기존 부문의 기술적 잠김(lock-in) 효과를 극복하여 새

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목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산업정책은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상시로 조정

하는 정책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의 급속한 기술 변화, 에너지 전환, 인구 문제 

등 기존 산업구조의 구조적 개편과 새로운 산업의 부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산업정책은 새로운 산업 부문과 기존 산업 부문 간 조정과 결합을 통해 자원

의 재배분을 촉진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개별 기

업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생태계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

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들을 집합적으로 창출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

책이다. 

이러한 방향의 산업정책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과 같은 새로운 기반 기술

을 도입하고, 이러한 기술과 중간 숙련 간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학습 역량을 제고

하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제와 동행하는 것을 겨냥한다. 즉 고급 기술인력뿐만 

아니라 이들과 중간 숙련 간의 창조적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 복지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 재배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덴마크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복지의 안전망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 환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효과적인 산업정책은 복지체

제와 제도적인 보완성을 가지고 포용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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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구조, 기

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였

다. 제2장에서는 개발국가 시기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체제의 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부담･저급여라

는 잘 알려진 특성 외에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상승,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의 이

중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체제는 역진적 선별주의 개념을 통

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역진적 선별성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해 제도화된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

는 현실을 지칭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사

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적 복지는 확대되지만 복지지출의 주요 대상은 사회보험료를 낸,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임금노동자에 국한된 것이다. 

역진적 선별성은 사적 보장제도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소득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개

인은 생애주기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적 복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조금씩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기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

하는 데는 불충분했다. 사회보험의 급여 대상자조차 사회보험 이외에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적 안전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

기 때문에 세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민간보험이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과 대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사적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중･상위 소득계층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적 복지 기

제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역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복지체제

의 역진적 선별성은 단지 공적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자산 축적, 한국의 성장 방

식, 낮은 세금체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와 특성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한국 복지체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을 경제성장, 고용구조, 자산구조로 구분하여 각 체

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전망을 통해 미래 전략이 처해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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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의 경우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와 장기 침체, 미국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의 상방 성장 가능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부

터 1%대로 진입하며, 2030년에는 0.97%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장민･박성욱, 

2021, pp. 17-18).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투입의 하락은 인구구

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로 시나리오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 증가율

은 2019년 0.92%에서 2025년에는 0%대에 도달하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2032년경에는 –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총요소생산성이

나 자본 투입의 변화에 따라 소폭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립적 기대하에

서 과거와 같은 성장하는 경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체제가 직면한 조건은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보호라는 이중구조의 고

착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숙련의 양극화,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요약된

다. 특히 한국은 국민 경제의 장기 투자율과 제조기업의 실제 투자율이 2010년대 내림세

이지만,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이후로 한국은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감률로 정의되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지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제조업 취업자 1만 명당 운영 중인 로봇 수로 정의되는 로

봇 밀도의 기울기 또한 더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 원･하청 관계, 고용 형태, 성별 차이 등에 따라 중층

적 분절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EU 국가들의 제도화된 이중화와는 달리 고용 형태상

의 노동 유연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이중화라기보다는 산업생산체제에서의 특

수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받는 형태의 노동시장 이중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자산체제에서는 소유자 중심 개발국가 모형의 특징이 확인된다. 2010년대 말 현재 한

국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는 주택 소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과 주택 소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주의 시장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신진욱(2011)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에서 조합주의 시장 또는 자유시장 유형으

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복지의 확충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산

층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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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자산 증식과 재테크를 노후

보장과 생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동성이 큰 금융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고 여기는 -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 아파트 자산에 대한 편향이 크다. 하지만 주

택 자산에 대한 이러한 편향은 2010년대 이후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가용한 가계

저축을 동원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민간 소비의 몫을 줄여 경제성장에 질곡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경제와 고용･자산구조의 변화가 한국 복지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체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

환점임을 확인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전환은 온전히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라기보다는 산업화 시기 누적된 한국 복지체제의 모순을 강화시킨 변화인 것으로 이해된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에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도 장기적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인구 

요인과 생산성 상승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시대의 종언’은 고도성장기에 가능했던 개발국가 복지

체제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의 성장이 지속되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

배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의 증대

는 부의 집중을 가져오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이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근대적인 

공공부조의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확대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한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정기적･안정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어야 하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 변화는 안정적 기여금 지급이 가능한 고용의 비

중을 오히려 축소시켰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가 확대되자 역설적으

로 사회보험에 포괄되는 사람과 배제된 사람 간의 간격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2000년대

에 본격화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효

과성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 확대 

전략을 비판적 검토 없이 접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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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복지체제를 규정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지속 가

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복지체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환경 

중 첫째로는 2020년 10월 IMF와 세계은행이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긴축정

책에 대한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 지식경제의 가속화, 세계 주요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권력

관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식경제로의 기술 변화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안적 복지체제 전략은 현재의 생산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방안과 복지

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최

소소득보장제도에 EITC를 결합하여 기준선을 넘는 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까지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을 사회보험과 최소소득보

장제도(관대한 공공부조)의 이중구조로 구성하는 이유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최소소득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지위(자영업

자, 플랫폼 노동 등)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급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선별주의 복지체제는 공적 복

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최소소득보장의 수준을 기본생활을 보

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체제에서는 시장

에서의 불평등한 지위가 공적 복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복지의 이중화를 피할 수 없

다. 단 사회적 취약계층이 최소한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대안적 전략은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꾀하는 방법이며 

세 가지 방향에서의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

보장제도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확대하

는 방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의 제도화 방안과 자영업자

에 대한 사회보험 설계 방안이 관건이다. 둘째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전 국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요



제6장  결론

   131

구되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 동기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의 4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상대빈

곤선 기준)로 급여 수준을 높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최소소득보장제도

에 EITC를 결합한 제도가 복지체제의 핵심 분배 기제이지만, 두 번째 전략에서는 이 제

도가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부차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체

제 수준의 보편주의를 실현하고 관대한 공공부조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

이 공적 보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더 큰 유인을 가지게 된다. 

물론 복지체제의 변화를 통해 생산체제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이 전략

은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

한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안이기도 하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복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라는 프레임을 통해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본 후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물적 토대의 변화하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구상해 본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5장에서 도출한 대안적 전략은,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 동기 장치(예를 들어 EITC)

를 결합한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실행에 

요구되는 재원의 규모, 유사 복지제도 통합 방안, 기업에 대한 재원 분담 비율 산정 등 세

부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실증분석 기반의 정량

적 시나리오 분석도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 전략을 위한 방향성과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므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는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제도를 기본 시나리오로 하여 사회부조와 사회수당의 통

합, 기본소득 도입, 사회보험 개편 등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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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체제 전략에는 자산 기반 복지 문제는 포함하지 않

았는데 이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의 지위와 상대적 소득을 기반으로 질병, 퇴직,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일정한 소득의 흐름이라는 유

량(stock)의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부(wealth) 또는 자산은 소득과는 달리 저량(stock)

이다. 첫째, 자산은 다년도에 걸쳐 소득 흐름 일부를 저축하여 축적된 것으로 일시적인 

소득 충격이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둘째, 자산은 상속･증여가 가능하고 세대 간 격

차를 초래한다. 셋째, 자산 가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기인하며 노동시장 내 개인 지위 

변화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넷째, 일부 자산은 소비재이기도 하다. 대표적

인 것이 주택이다. 이처럼 자산은 저축, 상속･증여(세대 간 이전), 자산시장의 가격변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산과 소득은 구별된다(Ansell, 

2019).

현대 복지국가가 노동시장 내 사회적 지위, 즉 소득 흐름과 연관되어 구축된 것에 반해 

자산 소유자는 이와 무관한 사회･경제적 선호를 드러낼 수도 있다. Kemeny(2005)는 자

가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국가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주택의 탈상품화를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주택 소유에 따른 높은 주택비용이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

에 집중되기 때문에 복지국가 확충을 위한 높은 세율의 과세에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찬

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즉 자산 보유자는 자신의 노동시장 

내 지위와 무관한 사회경제적 선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과 복지국가 간의 이

러한 상충론적인 사고는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외부 제약 요인으로 자산(시장)을 제어하

고 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가령, 미국의 뉴딜은 노조의 권리 확대, 금융시장 통제, 

모기지 제도를 통한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이 맞물린 것으로,  자산시장을 공공

의 일정한 통제하에 두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주

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보증과 통제하에 운영되었다(Bohle and Seabrooke, 

20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 기능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개인의 생애주

기에 걸친 재분배이다(Barr, 1992). Barr(2001)는 두 기능을 각각 ‘로빈후드(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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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와 ‘돼지저금통(piggy bank)’에 비유하였다. 최근 소득과 자산불평등이 심화하

면서 전자의 역할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현재 유럽의 복지국가는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Vanhuysse et al.(2021)은 22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한 

결과, 유럽의 복지국가는 ‘생애주기 소비 평탄화’를 수행하는 연령 간 재분배 기제로 이

해될 수 있으며, 유럽의 사회정책이 여러 목표를 수행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빈곤 구제나 

불평등 해소가 일차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간 재분배는 

청년 세대의 미래 생산에 대한 청구와 현재 생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좌우되

는 불완전한 세대 간 계약이다. 복지국가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많은 이전소

득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튜 효과(Matthew effect)’ 또는 새로운 ‘사회 투자

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Cantillon, 2011). 

이처럼 기존 복지국가의 논의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 평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그 전제 조건이 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에 대한 공공의 통제이다. 즉 자산과 복지국

가 간의 상충론적인 사고로 인해 복지국가의 체제 논의에서 노동시장 내 개인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좌우하는 생산 또는 고용체제와 이와 연관된 분배체제는 핵심 요인으로 등

장하지만 자산체제는 외부적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요약하면, 자산 축적 또는 자산불평등은 소득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소득 범주와는 상이하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자산이 상품화를 지향할 때 복지국가

와 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이에 관한 공공 통제가 지배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지 강화를 통해 자산 기반의 복지나 상품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체제는 복지국가의 형성에서 주요한 외부 요인이기는 하지만 

내부 요인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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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 new welfare system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structur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on 

system, and evaluated strategic alternatives for a sustainable welfare system.

First, we confirmed that Korea's welfare system is a subsystem of the 

production system, as it supports economic growth during early 

development. In addition to its low burden and low social benefits, the 

welfar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an increase in the tax revenue, 

which is centered on social insurance and offers a dual-structured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ystem. Since 1987, the Korean welfare system can be best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 of 'reverse selectivism.' This concept 

describes the reality that institutionalized welfare policies in response to 

individual risks, such as unemployment, disease, and aging, are concentrated 

on those social groups with a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and income. As 

for public social security, Korea's public welfare system developed as its 

social insurance expanded following the IMF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system was limited to wage workers who were in a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situation and who paid social insurance premiums. Further, the 

private security system is implemented through private insurance or housing 

assets, and both the taxes and financial system in Korea are designed in favor 

of those who can accumulate private asse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rivate welfare system is primarily available to those in higher income 

brackets. 

In short, the reverse selectivity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is not ju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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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of public welfare, but a combination of private asset accumulation, 

economic growth model development, labor market trends, and a low 

taxation system. Korea's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faced a structural 

transition period following the IMF financial crisis, which has strengthened 

the contradiction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that originat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Based on the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of Korea, we derived strategic 

alternatives for a sustainable welf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ystem. These alternatives consist of methods which assume 

that the current production system does not change, and which induce the 

transition of the production system through the welfare system. We prefer the 

second strategy, which is designed as follows: First, the public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developed to alleviate social risks, should be converted 

from a system based on employment relations to an income-based system. 

Second, for groups who do not engage in income-generating activities, an 

additional income security system is required to support them to earn a basic 

living. Finally, in order for the new welfare system to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of the produc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improve and 

restructure the system for companies and to upgrade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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